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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는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

에서 지방자치도 1991년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많은 역사를 쌓아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틀을 깨야만 하지만 그 작

업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구시대

적 가치와 통치체계에서 고착화 되어 있는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 및 그

에 연관된 지방자치의 자치법 체계와 지방통치 체계, 사무배분 체계 등을 개선하고

자, 지방분권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 과감하게 헌법을 개정한 프랑스의 지방

분권형 헌법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 및 자기결정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

는 미국 뉴욕주의 헌법체계를 비교한 연구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권력 형성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의하기 위

한 보다 확고한 체계를 위해 국가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해서 본 연구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지방분권 촉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헌법 차원에서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지방분권 보

장요소들 중심으로 헌법개정(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창의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 안영훈 박사에게 그간의 연구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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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 대표로 볼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를 중심으로 헌법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초점은 30년 전에 형성된 현행 헌법체계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좀 더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보완적 연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적 견해들을 고려한 끝에 출발하였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분야에 관한 헌법 조항 등

이 지금까지도 제한적인 규정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 1차적으로 

현행 헌법체계의 극복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시급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 논의는 주로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등 지방자

치 관련 2개 조문과 지방자치법 간 관계 속에서 주로 헌법개정안을 논의되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 뉴욕 

주 헌법의 지방분권 중심 헌법체계의 핵심주제 중심으로 실증연구 자료 축적을 주

요 연구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향후 새 정부의 헌법 개정 제안 등에 대비한 실증적 분석 자료를 정리하여 

대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18년 3~6월까

지 연장되었지만,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위

한 지방분권의 주요 주제들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재정권, 사무배분체계,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등 기초연구, 비교연구, 성과연구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러한 내용과 관련되는 그리고 헌법 개정에 필요한 실무적 토대와 증

거 기반이 되도록 두 나라 헌법체계에서 나타난 지방자치 강화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사실 헌법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헌법과 지

방자치법 및 관련사례의 실증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뉴욕 주 헌법의 경우, 미국의 홈룰제도에 의한 지방정부헌장(New York City 

Charter) 제도가 2000년대 들어서 영국의 개별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 운영

체제에 영향을 주었던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연구하였다.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

영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서울시의 ‘자치헌장조례’(2017년) 등도 

같은 맥락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방정부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하게 된 것은 당연

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한 프랑스와 영미법계를 대표

하는 미국의 주 헌법 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체계를 비교연구 하였다. 그 결

과 미국은 뉴욕 주 헌법과 뉴욕시 등 지방정부 수준에서, 프랑스는 지방분권형 2003

년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형 헌법체계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권(자치입법

권, 자치행정권 및 사무권한, 지방재정에 관한 자율성 등) 분야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기관구성은 강시장-약의회형으로 지방자치권의 분립적 상황으로만 운

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선출직 도지사, 시장과 지방

의원이 있고, 전문직으로서 지방공무원들이 일하고 의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외국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통합형의 집행기

구 운영이 대부분이며, 직선시장제 및 직선 도지사 중심의 제도 등은 주로 대도시 

지방정부와 지역정부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통합형

의 지방정부가 더 많다고 볼 때, 우리나리에서도 이러한 통합형 통치구조를 기반으



로 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형의 운영은 결국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치적인 책임성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자치입법권은 

물론 그 자치입법권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결정권과 함

께 정책집행권도 통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

께 조화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홈룰제도(Home-rule)’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기본헌법 제도의 운영틀에서 온다. 홈룰제도는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지방통치(local polity, local-self government) 체제를 구축하여 자기 관할구

역 내에 속한 지방정부의 ‘재산, 사무, 통치활동’을 자율적 수행하는 체제이며, 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 city charter)이다.

미국과 영국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헌법과 국회 법

률을 통해서 자치정부(municipality)를 창설할 수 있고, 그 권한도 주헌법과 주법률에 

근거하여 자치정부헌장(Charter)을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자치정부가 자신들의 행재

정권, 조직인사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투표로 인정을 받아 자치적 선

택으로 자치권을 행사는 방식의 ‘홈룰제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가의 지역정부 수준에서는 자치헌장 또는 지방정부헌법(Statute of Autonomy)



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기본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 일본 수준의 ‘자치기본조례’ 

운영체제만으로는 자치권 행사에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나라의 헌법을 반드시 지방분

권적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홈룰제도의 기본틀을 함께 도입해 우

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권 및 인사권은 지역정부로서의 자치권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조직･인사

권을 크게 제약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와 그 운영체제, 집행절차 

등을 명시한 기본헌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기본헌법을 제정하여 자치권의 보장

과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수조건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각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를 위한 작업으로 지

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헌법개정 활동에 가장 앞장서야 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이기 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권 등이 중앙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있

어서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각 사회단체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2017년 말 현재까지 

헌법개정안으로 제안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해서 그 개헌 방향성을 타진하여 본 연

구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체제에 관련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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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7년 개정 헌법체계 하에서 30년이 지난 2017년 지금 지방자치제

도에 관련된 조항 및 그 운영체계가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 없이 이행되어왔다. 하지

만, 21세기 현 시점에서 비교시각을 가지고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획기적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가속화 

시켜 왔다.

예를 들면, 2015년 당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은 국민과 지방자치 전문가, 공무원 등 1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민선 지방자

치 20년 동안 정치와 행정, 지역의 경제, 주민생활 및 서비스를 고려한 지방자치제

도의 성과에 대해 설문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민선자치 20년의 전반적 성과

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보통(42.3%), 긍정(31.1%)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 비율이 73%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

그러나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의 확대는 더욱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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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한계를 언급할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

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과 벌칙은 법률 위임이 필수적이라서 자치입법권 확대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 역량의 제고를 저해하는 

현행법의 자치입법 제한 규정과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과 함께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범위 내에서 법규 제정권이 유효하

다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7년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가 가속되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부 연구 자료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 대표로 볼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를 중심으로 헌법체계를 비교분석한다. 

첫 번째 연구의 초점은 30년 전에 형성된 현행 헌법체계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좀 더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보완적 연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적 견해들을 고려한 끝에 출발하였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분야에 관한 헌법 조항 등

이 지금까지도 제한적인 규정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 1차적으로 

현행 헌법체계의 극복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시급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헌법체계 재구축을 위해 선진국가 중 대륙법계 단

일국가를 대표하는 프랑스, 영미법계 국가 중에서는 연방국가를 대표하는 미국 뉴

욕 주의 헌법 간 비교연구에 의한 실증연구가 중요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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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헌법 개정 논의는 주로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등 지방자

치 관련 2개 조문과 지방자치법 간 관계 속에서 주로 헌법개정안을 논의되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 뉴욕 

주 헌법의 지방분권 중심 헌법체계의 핵심주제 중심으로 실증연구 자료 축적을 주

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둘째, 향후 새 정부의 헌법 개정 제안 등에 대비한 실증적 분석 자료의 축적을 목

적으로 한다.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18년 3~6월까지 연장되

었지만,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위한 지방

분권의 주요 주제들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재정권, 사무배분체계,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 등의 기초연구, 비교연구, 성과연구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실무적 토대와 증거 기반의 연구자료 제공을 주목적으

로 출발하게 되었다.

헌법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헌법과 지방자

치법 및 관련사례의 실증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뉴욕 주 헌

법의 경우, 미국의 홈룰제도에 의한 지방정부헌장(New York City Charter) 제도가 

2000년대 들어서 영국의 개별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 운영체제에 영향을 

주었던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서울시의 ‘자치헌장조례’(2017년) 등도 같은 맥

락에서 발전방향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정부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하게 된 것은 당연

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한 프랑스와 영미법계를 대표

하는 미국의 주 헌법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헌법체계를 새로이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주로 뉴욕 주 헌법과 뉴욕시 등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체계에 기

반을 둔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사무권한, 지방재정에 관한 자율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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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헌법개정안 마련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헌법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 가능하도록, 명확한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간 관계를 연구대상 국가 중심으

로 헌법과 관련법 비교연구로 재조명하면 21세기 지방분권형 자치제도 개선에 기여

하도록 노력한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4개단

체협의회 등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실무운영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

법 및 지방정부 법률 제정방안 등을 포함한 입법체계의 개선 등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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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핵심주제는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뉴욕 주의 헌법체계이며 이 체계에는 

지방자치법 관련사항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특별히 헌법체계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사무배분체계, 자

치재정권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지도･감독 및 책임성 관계) 등에 관련된 법체계, 

제도운영 실태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성과 또는 영향력 요인 등에 관한 비교연

구가 핵심이다.

즉, 미국 뉴욕 주와 프랑스의 헌법체계, 관련 지방자치법 등의 운영실태 등을 한

국의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분권적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운영 실태를 연계

하여 분석한다. 또한 지방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5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헌법 개정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5가지 분야를 연구 중심테마로 하여 그 핵심이 되는 구

성요소들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와 그 한계는 무

엇이고 비교대상 국가와의 간극은 어느 정도인지 등 상호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

다. 가령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지방자치법 22조; 법

률우위원칙). 이에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은 불가한 상황

이다(지방자치법 22조 단서; 법률유보원칙). 그리고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경우 지

방자치법 112조와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위, 정원 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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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및 인사권을 제약하

여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자율권의 범위, 행정기구와 정원, 직위구성의 

기준 등에 있어서 상대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권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법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형식적

으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세입) 배분구조(8:2)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불

리하게 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담뱃값 인상 시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등 일방적 결정으로 이행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지방세의 세

목, 세율조정이 쉽지 않다.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사무의 일방적인 위임사무화에 의

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약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중앙으로부

터의 비합리적인 빈번한 관여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

분체계가 중복적, 포괄적 관리감독 및 기준으로 비효율성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지

방자치법 169, 170조). 또한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를 통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회에 법안 의견을 제출한

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표들이 국정참여와 관련해서 입법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입법권의 참여 보장과 같은 장치들이 아직도 미미하다. 따라서 크게 이 5가지 분야

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아래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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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살펴볼 우리나라 기존연구들은 지방자치제도 운영체계에 관련되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과 시행령 및 운영실태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범위들을 재검토해서 비교논점들을 확인한 후에 주요 선진국의 헌법체

계는 물론 이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 관련 다른 법제들과 함께 정부보

고서 및 정부자료, 통계자료 등도 함께 연구 기초자료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확대 가능성 검토

에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정부법률(local law) 또는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헌법개정안에 제안하고자 한다.

즉, 헌법에 기초한 지방정부들의 ‘자치법률’ 제정권의 보장 여부 및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으로서 2차 법률제정권의 의미와 한계 등을 미국 뉴욕 주 헌법

과 프랑스의 개정헌법 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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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및 자치행정권 분야는 미국의 홈룰 방식, 프랑스 지방분권형 헌법의 

자치행정권 보장 방식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인사권 등에 관련한 자치권의 보장 범위 및 운영방식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

문 근거 및 정부의 관련법령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 홈룰(자치기본조례) 및 지방정부헌장(municipal home-rule)

과 지방정부헌법(basic local constitution)의 보장 및 홈룰 형태의 기관구성 및 운영 

자율권을 보장한 미국 및 지방분권 선진국의 기관구성 및 운영 다양성 방식을 제도 

운영의 기본 틀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위한 자치조직운영에 관한 헌법적, 지방자치

법적 운영틀 및 (국가의) 지역 수준의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른 인사권 범위의 자율

적 운영 사례 등이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체계 및 사무수행체계에 관련해서 미

국은 뉴욕 주 헌법을 중심으로 본다. 프랑스는 사무배분법이 포함된 통합지방자치

법전과 함께 그 근원이 되는 프랑스 헌법, 특히 2003년 14개 조항 이상 대폭 개정한 

개정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연구 한다.

내용적으로는 정부간 사무배분 기본원칙과 그 내용을 확인하며 파리시와 뉴욕시 

등의 사무배분체계 등을 사례로 그 운영 실태 등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 경우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 헌법들과 같이, 국가사무 범위를 헌법에 명시하여 

사무권한의 범위를 헌법적으로 제한한다. 그 외의 분야는 주로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무배분을 이양하도록 체계화 할 것인지, 미국의 뉴욕 주 헌법처럼 ‘홈룰제도’를 

통해서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사무에 대한 제한적 입법사항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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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등도 비교연구 대상이 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헌법개정안을 제안해 보기

로 한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인 사무수행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사무수행이 원활하게 하도

록 ‘관련법령 제･개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등의 명문화 또는 미국처럼 일괄

적인 홈룰 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에 관한 실무적 적용실태 등도 검토하고자 한다.

자치재정권 분야에 대해 먼저 국세와 지방세 체계에 관한 헌법규정의 근거를 살

펴보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및 세율에 대한 자치

적인 신설권 제안, 조세법률주의의 운영체계를 타파하거나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의미도 있으나 지방분권체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의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분권형 조세체계 실태를 이해하고 개

선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확대 개선을 위한 재정조

정기금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며, 헌법상으로는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수

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주가 될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세원 재배분이 가능하

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정부의 세수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미

국의 재정조정제도 등의 운영 실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정부간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헌법체계 및 지방자치법 관련 사항은 

주로 국가의 통합성 유지정책에 필요한 최소 감독권과 긴급사안에 대한 대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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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성 확

보방안이면서 국가의 관여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그리고 최소한의 간여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사전보고체계 및 지방정부에 대한 제한적 합법성 감독권 인

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은 헌법재판소 및 행정법원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절차로 이행하도록 한 사항들도 검토한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체계 보

고, 국가의 기초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헌법에 명기, 지역정부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근거할 때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등의 사항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방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지방정부 대표와 중앙

부처 대표가 정기적으로 포럼 및 회의체 운영을 하는 (분야별) 상설위원회 제도화 

및 지방정부와 관련한 분야에 위원회를 운영할 시, 지방정부의 대표(단체장, 지방의

원)의 의무적 참여 등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실태 및 관련제도의 법규화 방안 등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먼저 헌법체계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료와 함께 정부문서, 헌법 조문 등을 세부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점이 되는 연구자료는 우리나라,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

의 헌법 문헌자료 등이다. 또한 국내외의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뉴욕 주 등에 연관

된 지방자치제도 현황, 통계 및 입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연구문헌과 상하

원의 보고서, 정부자료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대상 국가의 헌법-지방자치법-관련법 간 원리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중앙-지

방공무원,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의 지속적인 면담, 워크숍, 각종 회

의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각 단체별 핵심적 사고 등도 참고로 하여 헌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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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데 보완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비교 요인별 핵심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통해 세

부사안별 대안을 검토하고, 비판적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모색도 시도하고자 한

다. 주요 외국학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세미나 등에 폭넓게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

고, 직접 참여토론을 통해 얻은 교훈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근거를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

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운영 등 직접적 비교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헌

법개정에 기초한 파리시의 지방분권적 운영사례와 미국 뉴욕 주의 홈룰제도에 기반

을 둔 뉴욕시 자치권 행사 방식 등을 실증적 사례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사례를 통해서 내용분석들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근거로 삼

을 수 있도록 연구사례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

법체계 간 비교분석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한 뒤, 향후 우리나라 헌법개

정 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논

거가 되도록 비교연구의 시사점 도출에 적용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논

거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현행 헌법체계를 개선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문으로 규정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헌

법 제117조, 제118조, 아래 <표 2-1> 참조). 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핵심 사안들에 대

해서는 조문이 부족한 실정이다.



18

우리 헌법은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례제정 권한을 추상적으로 기

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위임하고 있고, 헌법 제

11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제외한 기관구성을 위한 조직･권한･의원선거･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 등 같은 사항들이 모두 법률로 위임되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추상적인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이루며 관련 조문도 다른 선

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그 결과 헌법상에서의 자치입법권의 해석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의 하위법률들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당리당

략에 의한 자치권 제약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행 헌법상 지방분권

의 강화를 방해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현재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한정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부

여하고 있다. 해당 헌법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

여 지방자치의 기본단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에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판례(대법원 2000.11.24.)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법

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

이되는 것으로 ……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

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자치입법권을 구체화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제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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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한적인 규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자치입법권인 ‘조

례’의 법적 이행력 등의 효력을 약화시켜 왔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 전권한

성과 자기책임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원리에 어긋난다. 또한 주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율적인 규제행정도 제한하여 법령

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침

해당할 수 있다(김성호, 2007).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조례의 법률 하위 효력에 기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사항

의 조례에 대한 적용의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단, 판례는 구체

적 위임 법리가 엄격히 적용되는 행정입법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

는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입법에 대한 법률위임은 포괄적 위임에 의한 것도 허용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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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무배

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일일이 법

률에 규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것이라는5) 전권한성의 원

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6). 그러나 무엇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므로7),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이해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기초가 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떠한 조항도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가 되고 있는 개별사무 이양방식이 주로 단순사무 중

심으로 이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제도개선이 어렵고, 권한이양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부작용도 빈번한 실정이다. 권한이양에 따른 인건비･경상비･

사업비 등이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에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

정 지원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과 같이 도 조례로 규제권한에 대한 제정

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부수되는 과태료나 벌칙 권한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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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위임받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제주도의 사례는 주민 권리를 제한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례 법률의 유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

능했다.

이처럼 헌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권한이양에 따른 집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 벌칙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관련 헌법 조항들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조세 감면 및 지방세 신세목의 설치 등의 자

율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자체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조세주권주의로 인해 

최소한의 조세 감면, 세율인하, 지방세 신세목 설치 등은 특별법 또는 특례부여 수

준의 개별 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기본법으로 헌법 2개 조문과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관련

되는 법령은 많다. 2015년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자치 관계법령집’을 보아도 대

한민국헌법 부터 시작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관계법령을 살펴보자면 ｢지방공무원

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

률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등

이 있다. 

법령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

(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지역 내에서 

종합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법령들이 이외에도 상

당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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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것이 아니다. 행정사무

의 처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의 행정입법 권한만을 행정적 분권의 하나로 배분한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행정입법의 일부로서 자치입법권을 행정입법인 법규명령보다도 법체계상에서 하

위로 보는 건 자치입법권의 자치권 특성 및 정치적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법령이 입법되는 경우, 자치입법권은 자치사무에 관해 해당 국가 법령을 위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규율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체계에 국

가 법령의 선점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황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어 왔다.8) 

조례 위반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의 형벌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칙만 부과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상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입법에 필요한 근거법률을 제안하는 제도 절

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침해하는 조례에 대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도리

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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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기준인 주민 복리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이 있다. 현행 헌법 규정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으로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지나치게 포괄

적이고 불명확하게 명기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맡기고 있

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준을 다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국가사무인

지 법률 규정에 기대어 해결하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국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헌법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러한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주로 지방정부의 사무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법률과 법령으로 사무배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는 개별 법령이 우선하여 사실상 국가 개별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범위를 사전･사후로 축소하는 일들이 빈번하

게 일어나는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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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위임사무가 존재하고 이를 법

령의 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없이 실

질적으로 자치권 제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한 사

무를 자치사무화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한 사무이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법령에 국가 사무로 정하여 기관위임하는 등의 

자치 사무로 정하여 법령상 과도한 규정을 두게 했다. 법령이 제․개폐될 시 그 조

례도 그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등, 조례의 위상이 저하되는 결과

가 나왔다.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 관계와 법적 지위와 권한 관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병국 외, 2012: 18 이하). 시․도는 인

구와 면적 규모에서도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경상남도

와 같이 관할권 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도의 권한과 

영향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도 충청북도 총 인구 150만 명 중 청주시 인구가 90만 명으로 

늘어 그만큼 충청북도의 도세는 1/2로 축소되었다. 또 사무배분 총비율을 보더라도 

국가 전체의 법령사무 중에서 국가는 약 69%, 지방은 약 31%인 상황에서(지방자치

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015) 시․도 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시․도의 광역적 행정책임 하에 수행되는 사무권한 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의 제약이 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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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가 가능하다(안영훈, 2010; 2012). 

현행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행사, 재정 그리고 조례제정권에서 시･

군･자치구와 동일한 법률을 규정하여 차별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약간의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와 지방정치의 기능을 행하는 시･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의 법적 위상과 지위

는 법체계, 개별법 등에서도 상당히 불분명해졌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시도와 시군의 기능은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불경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 처리에 있

어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 획일적인 법률 또는 명령이 지역적합성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도의 

독자적인 입법권의 수요가 있음에도,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시･도 조례제정 권한범위

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이다. 헌법 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권을 넓게 인정하기도 하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수 십 년 동안의 논

쟁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한

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획일적인 법률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권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시･도에 대한 입법의 수요와 현실

적 입법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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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게 강화된 입법권을 주어주지 않는 이상 시･도는 단순한 집행기관

에 불과하다. 이런 형태로는 정책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기 어렵다. 개방경제, 세계화 

등으로 지역 간 경쟁이 세계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역간 경쟁과 해당 

결과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해당 지역 정부가 관할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현 상황은 지방

자치제도 하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6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적 역할을 많이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구와의 관계가 파트너십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국가

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재위임을 하는 위치에 있고 또 국가가 특별지방

행정기관 등의 확산을 통해서 직접 광역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도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시․도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을 위한 밀착형 주민복지서비스, 참여행정 등의 분야에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주민의 의식 속에 광역자치단체로서 갖는 역할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강하게 갖지 못하

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그 활

성화의 효력이 약한 이유는 지역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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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계가 결여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경제권협의체와 같은 지역거버넌스 대표기구들이 창의적

인 자유재량을 펼치거나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역거버넌스’를 ‘광역행정’ 용어로 사용하고 있

다. 실제로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및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 협력제도와 양보, 갈등

조정 등 상호 협력적 행정수행체계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안전행정부 

광역행정 업무편람, 2013). 

협력제도로는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장 등 협의체 제도들을 운영하고(지방자치법 제147조~제165조), 분쟁조정에 대해서

는 각 계층별 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래 <표 2-2> 참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상하수도 사업, 폐기물

처리, 지역개발 등이 수행되고 있다. 사무위탁도 마찬가지로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용을 위한 갖가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운영 등을 사무위탁 협의규약을 제정

해 추진하고, 공동추진기구로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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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류별로 보면 수도권행정협의회, 대구대도시권협의회와 같은 광역권 협의

회(10개)가 있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 기초지

역권 행정협의회(36개)도 있다. 또 문화권 증진, 대전･충청 광역권, 지리산권 단체장

협의회,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등 기능별 협의회(37개)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거버넌스의 한 운영방식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식적인 법인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다지 폭 넓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64조). 과거 1990년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수도권

매립지공사로 전환), 최근까지 ‘부산･거재연결도로건설조합’과 ‘부산･김해경량전철

조합’이 있었고,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수

도권교통본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이 지역거버넌스 주

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지역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OECD 주요국 및 EU체제의 중심국가

이기도 한 프랑스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지역거버넌스 제도를 

다양화시켜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의 뉴욕 주 

헌법에서의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보장한 상황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역거버넌

스 운영방식의 변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지

역발전에 기여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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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관련한 지방자치･지방자치법･지방분권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대하여 

2017년 5월 기준 DBPIA에서 2010~2017년까지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7편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2-3> 참조).

학회지의 성격별로 볼 때, 헌법개정에 대해서 법학 관련 학회지(공법학연구, 한양

법학, 동아법학, 법학논고, 저스티스)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헌법개정에 관심을 

가지는 곳은 지방자치연구소나 지방자치학회, 정책연구지가 있다. 법학 관련 연구지

인 공법학연구가 가장 많은 편수(5편)를 게재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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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 정리된 총 17개 문헌의 초록에 제시된 주제어를 통계분석 프로그램 R

의 KoNLP와 wordcloud 패키지를 통해 정리해 본 결과 총 87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다.

빈도수 1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쓰인 단어 별로 나열하자면 지방분권(13), 지방

자치(8), 헌법개정(8) 헌법(6), 지방(5), 주민(3), 민주주의(4), 정부(3), 개헌(2), 분권

(2), 세계(2), 양원제(2), 원칙(2), 지방자치법(2), 지방자치제도(2), 지침(2), 통일헌법

(2), 조항(2)로 나타났다. 지방분권(13), 지방자치(8), 그리고 헌법개정(8)과 같은 단어

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나

타낸다.

주제어 빈도수 정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둘러싼 헌법개정 논의 속에서 

민주주의, 정부, 지방, 헌법, 국가, 주민 등의 주제가 가장 큰 축으로 논의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빈도를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낸 <그림 2-1>을 보면 그 관심

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17개 문헌의 초록에 나타난 단어들을 빈도순 별로 정리하면 헌법

(115), 지방자치(60), 지방분권(48), 보장(33), 국가(29), 헌법개정(29), 자치(27), 분권

(26)으로 나타났다.

비록 주제어나 초록의 단순 단어 빈도 분석만으로 연구경향을 전부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제도, 분권, 원칙, 개헌, 지침, 양원제, 조항, 홍수, 지방자치

법 등의 단어들이 주제어로 논의되어 왔던 것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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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7개 논문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지방자치라는 키워

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키워드를 통해 헌법개정･

지방분권･지방자치에 관련한 뉴스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의 관심과 실

제 동향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뉴스 단어 분석을 실시했다.

뉴스 분석은 2010.01.01.~2017.05.03. 기간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언론진

흥재단의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기사를 수집･분석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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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6개 지역별 총 42개 언론사(아래 <표 2-4> 참조)의 ‘헌법개정･지방

자치’와 ‘헌법개정･지방분권’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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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7년 기간 동안의 ‘헌법개정･지방자치’ 키워드를 포함한 뉴스의 연관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중치 상위 10개 키워드로 지방분권(117.83), 중앙정부(39.69), 

지방정부(32.2), 자치입법권(27.49), 지역균형발전(23.77), 대한민국(23.74), 지방분권

형 개헌(21.26), 현행 헌법(19.33), 지방의회(15.95), 전국시도지사협의회(15.75)가 나

왔다. 이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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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2-3>은 ‘헌법개정･지방자치’ 뉴스기사에서 나타난 <장소>를 분석한 

결과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심 장소를 가중치 순으로 나열하

면 경기도(14), 대한민국(10), 강원도(9), 수원시(9), 프랑스(9), 순천시(8), 일본(8), 독

일(7), 수원(5) 순으로 나타난다. 국외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이 가장 많

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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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인 <독일>과 <미국> 보다는 <일본>, <프랑스> 등 우리와 법체계 및 국

가체계가 동일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미국>, <독일>과 같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을 위해서 단일국가인 <프랑스>와 대척점이 되는 <미국>의 헌법체계와 지방자치 

운영체계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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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쟁점사항으로는 최신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조규범, 2010; 

신원득 외, 2010; 성낙인, 2013; 정영화, 2013; 명재진, 2014; 허진성, 2015; 정상우, 

2016).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기에 부족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헌법개정의 방향은 지방분권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규범(2010)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이 객관적 법원칙만 파악한 상황에서는 지방

자치를 보장하기에 부족해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신원득 외(2010)는 현

행 헌법의 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재정고권, 조례고권 등도 제약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낙인(2013)은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은 시대적 필요성과 헌

법의 체제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과거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

에 의존한 헌법제정 및 개정은 상당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영화(2013)

는 1987년 헌법체제가 비록 평화적 정권교체로 이행되었으나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

통령제와 정당과두화로 국민들의 무관심을 낳게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는 중앙집권의 정치문화 해소를 위한 관련헌법과 제도의 개혁

을 주장하였다. 명재진(2014) 역시 우리나라 헌법체제의 단점들로 인해서 헌법개정

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허진성(2015)은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개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데, 즉, 지방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방분권이란 실제적인 

측면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책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청으로 강

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정상우(2016)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기하면서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위해

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통일국가에 대비한 연방제로의 확대, 지방 입법권과 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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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지방자치행정 체제의 개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우리나라 헌법은 여전히 권력분립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신원득 외(2010)는 지방분권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연계

되어 있으므로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 박진완(2014)은 지방분권의 목적

이 지역의 자치행정, 정치적 독자성 구축에 필요하며 이는 바로 민주적 참여가정의 

확대에 의한 주민들의 권리 강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

해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에 의해 혁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김명식(2016)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축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헌법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의 일

부로서 지방자치를 기본권의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입헌적 지방자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

신원득(2010)은 현실적으로 단일국가 체제 하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주장하였고, 

명재진(2014)은 여러 연방제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연방제는 과감한 권한이행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헌

법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 미국, 스위스의 사례를 강조하

면서 우리나라 헌법개정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박진완(2014)은 헌법개정과 함께 독일의 상원(Bundesrat)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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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재정조정 등의 규정도 헌법조항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원득 외(2010)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권 등을 헌법 조항으로 명시하여 

입법재량의 폭을 확대를 제시했다. 조규범(2010)은 인권을 실제로 보장해 주는 민주

주의의 실현 원리, 복지국가 확립 방향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의 헌법개정을 추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낙인(2013)은 크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보다는 중앙권력의 분점, 대

한민국의 국호, 국기, 국어, 수도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헌법개정을 언급

하였다.

정상우(2016)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는 보충성원칙, 자기책임성 원칙,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명시 등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교

육, 복지, 경찰 등의 지방자치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례제정권 

보장, 상원의 설치, 재정지원 원칙의 명시 등 지방분권 옹호론자들이 통상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류시조(2017)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명확한 관계성 정립을 주장하였고, 

교육자치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개정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상의 국내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요 쟁점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서 주요 선진국인 유럽국가들과 우리의 연구대상인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의 헌법

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결

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프랑스의 개정헌법과 지방분권을 폭 넓게 보장

하여 온 미국 뉴욕 주의 헌법체계를 5대 분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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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2-5>의 연방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을 보면, 우선 연방정부 시스템을 

가진 독일과 미국을 손꼽을 수 있다. 즉, 연방주의를 채택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은 이미 연방헌법 이외에 주정부 헌법 등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아래 <표 2-5>에서는 대륙법계 연방국가인 독일만 제시함). 그에 따른 별도의 지

방정부법을 제정･보장함으로써 선진국형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대륙법계 단일국가의 지방분권형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단일국가 통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헌법에서도 연방국

가와 유사할 정도로 ‘준연방제적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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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헌법 제28조에서 지방정부의 포괄적 권한인 전권한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의 지배 하에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행정의 공급 실현을 최

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원칙은 독일 각 주정부의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를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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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헌법 조문을 통한 자치권 범위 및 운영체계를 확인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지방자치제도의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스페인은 단

일국가지만 스페인 헌법 제2조에 하위 정부체제(sub-national governments)로서 “지역

(region)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헌법 제151조에서는 3계층제인 지역정부 중심의 자

치분권 지방자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2017년 현재 카탈로니아 지역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있으나, 법의 지배 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지역정부의 자치권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스페인은 17개 지역정부(comunidad autonóma, autonomous communities, region)가 

있는데, 스페인 헌법 제142조는 이러한 ‘지역정부’들의 자치재정권, 지방조세권의 

세율결정권 등을 보장한다. 이로써 지역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준다. 

또한 기관통합형, 내각책임제 형태의 자율적인 기관구성 운영체계도 권장한다.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원제의 지역정부 의회, 지역의원이 선출한 지역정부지사가 

의회와 집행부를 운영한다. 스페인은 1985년 지방정부 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전권한

성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2006년 개정된 법(section 21)에서는 이를 명시한 바 

있고, 헌법 제137조의 지방자치권에 근거하고 지방정부 일반법(general law on local 

authorities)의 section 4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법적 지위는 일반법이 우선하고 지역

정부법의 하위법으로 위치한다. 이탈리아도 헌법 제117조와 법률 제142/1990호에서 

지방정부의 총체적 권한(전권한성)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탈리아 헌법 역시 제117조에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자

치입법권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의 경우는 자치재정 

및 지방세 제정권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사태와 같이 국가

의 통합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조치도 제120

조제2항에서 국가의 통합성 등을 위한 강력한 대집행권 등도 명시하여 정부간 관계

에서의 국가 주권을 우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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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헌법 체계상 자치권과 관련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은 기본적으로 총체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전권한성, 종합

행정 수행권한을 헌법 등에서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체로 정부간 사무배분체계는 우선적으로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주정

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헌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명시하였고, 더 세

부적인 지방정부의 사무권한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도 조례를 넘어선 법규제정권(regulatory 

powers)을 갖도록 하였고, 자치권 중에서도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자

치재정 권한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국가나 주정부의 감

독 하에 있도록 헌법에서 국가적 통합성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도 후자의 자치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는 반드

시 마련되어 있다(정부간 관계)는 점이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 법체계 근간을 공유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헌법적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대상인 프랑스는 

2003년 헌법개정으로 대폭 지방분권을 강화시켜 이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지방

분권 강화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실현시켰다. 미국 역시 독일과 이탈리아 등과는 다

르지만 주정부 헌법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홈룰제도 등을 통해 지방분권체제를 강

화시켜 왔다. 앞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이 두 나라의 헌법체계 개요를 보면서 지방자

치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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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1958년) 제12장 <지방정부>편 「헌법 제72조」에 근거

해 “지방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선출직 공직자가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 단지 3개 조항만 관련된 지방분권 조항이었지만, 2003년 

수정헌법에서는 제1조와 함께 14개 조항들이 개정되었다(아래 <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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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한 간접적 원인으로는 주로 지방분권 관련 국제법･국내법 체계의 헌

법적 일치의 필요성이 있다. 마스트리츠 조약 이후 유럽연합은 여러 유럽연합 관련 

국제법에서 지방자치권(l’autonomie locale, local autonomy)을 기본법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로는 프랑스의 해외영토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변화되면서 

(해외영토의) ‘레지용’이 과거 영조물의 지위에서 레지용 지방정부로 재탄생하여 법

체계상 헌법적 근거 규정들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신지방분권법 제정 이후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고 정치권 내에서 결의

했기 때문에 정책적 지향성을 위해서라도 헌법수정이 필요했다. 중앙집권, 지방자치

권의 상실,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결정의 증가 등 지방분권 가치를 심각하

게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었다. 이러한 지방 분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

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헌법의 개편이었다. 직접적인 정치요인으로는 지방분권 가치

로 <풀뿌리 근린통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이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대통령이었던 쟈크 시락은 <풀뿌리 근린통치>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도약을 천명했다(2002년 4월, 5월).15) 수상 라파렝

(Jean-Pierre Raffarin)은 유럽 내 프랑스의 공화국 지위 확립과 새로운 국가 창조 등

의 기치 하에 “시민들에 가장 가깝고 친근한 이웃과 같이, 시민들의 소리와 요구에 

가장 가까이서 귀담아 듣는 공화국(République de proximité, proche des citoyens, 

attentive à leurs préoccupations, à leur écoute)”을 세우고자 정치개혁을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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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크게 5가지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켰

다. 지방분권에 기초한 분권조직 국가 원칙(헌법 제1조), 지방자치권(liberal 

administration)인 행정 및 재정 자치권 보장원칙(제34조 3항 2문), 정부간 관계와 사

무배분의 기본인 보충성의 원칙(제72조 제2항), 지방분권제도의 다양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제72조 제4항), 자원운용, 지출결정 자치권을 보장하는 재정

자치권(제72-2조)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분야별로 더 자세히 분석한다.

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 통해 13개 주 중심으로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4년 중임의 대통령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고 연방정부-주정부-지

방정부의 3계층으로 구축되어 있다.

연방헌법에서는 지방정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간 권한배분 관계를 규정하고는 있다. 그리고 주들은 그 주의 헌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배분 수준과 방식은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에 위임하지 않거나, 각 주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수정헌법 제10조). 헌법에 연방의 권한과 각 주에 금지된 권

한을 명시하고 있다(연방헌법 제1조 제8항~제10항). 따라서 연방정부의 권한은 외

교, 국방 관련 권한.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한 조세권, 외국과의 통상 규제, 관

세, 화폐･도량형 설정 등이며, <주에 금지된 권한>은 타 주 및 국가와 외교 제한, 군

대 보유 및 교전의 제한, 관세 부여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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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과 주헌법과의 관계에서 제10차 수정된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한 주정부의 주권에 사무분야와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의 간섭으

로 주정부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점들을 명확히 한 바 있다(McCarthy and 

Reynolds, 2003:53).

뉴욕 주 헌법은 미국에서 5번째 제정된 주헌법으로 1938년 제정되었으며,16) 전문

과 함께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 주 헌법의 지방정부 홈룰조항이 다른 

어떤 주보다도 그 권한들이 확대되어 있다고 하겠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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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헌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를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주정부 입법권에 의한 지방정부 창설권을 보유한 것이라고 하겠다(제9조 제2항

(a)). 즉, 한마디로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산물이다(아래 <표 2-8> 참조).18)

2017년 뉴욕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투표가 실시된다. 뉴욕 주 헌법은 1938년 

이후 228번 부분 수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정부관련 사안의 일부 개정 등으로 

2014년 부분 수정한 바 있다.19) 특히 제1조에 명시된 18개 관련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 중에서 일부 지역의 토지소유 관련 권한 등의 취소와 관련해서 3가지 권한

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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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항들은 뉴욕 주 시민의 투표권, 입법권(권한과 절차), 집행부(주정부 행정

기관), 사법기관, 공무원 규정(권한, 의무, 자격 등),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야, 

지방정부 권한, 공기업, 교육과 국방, (선출직 포함) 공무원, 자연보호, 운하, 조세, 

사회복지와 주택 등에 관련하여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뉴욕 주 헌법은 매 20년마다 헌법개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선거권자인 시

민들에게 묻도록 되어 있다(뉴욕 주헌법 제19조 제2항). 시민들의 찬성이 있으면, 뉴

욕시의 상원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기준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3명의 대의

원을 선출하고(총 63명), 동시에 대선거구를 기준으로 뉴욕 주 전체를 대표하는 15

명의 대의원도 선출하여 이들 모두가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모여 헌법개정안으로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을 정리할 것인가 최종 작업을 실시한다. 이

를 승인하도록 헌법개정 대의원을 선출하며, 헌법개정을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하

여도 투표를 함으로써 찬성투표가 되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내용들을 토대로 헌법

개정모임회의가 주도해서 주헌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서 뉴욕 주의 선거권을 가

진 시민들은 투표로 <헌법개정모임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을 여부를결정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절차에 따라서 뉴욕 주 헌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모임회의>

를 1967년에 실시했다. 1977년과 1997년에는 선거권자들이 이의 필요성을 거부하였

다. 1997년의 20년 뒤인 2017년 11월 7일 화요일은 뉴욕 주 시민들에게 ‘2019년 헌

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모임회의>를 가질 것인가 찬반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NYSBA, 2016: 1). 이번 2017년 11월 7일 화요일에 시민투표를 거쳐 찬성으로 통

과되면 2019년 헌법개정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최종 결

정은 다시 뉴욕 주 선거권자들의 투표를 거쳐 승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번 뉴욕 주 

시민투표 대상이 되는 2017년 헌법개정안에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개정사항들은 없

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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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과 주 헌법과의 관계에서 제10차 수정된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한 주정부의 주권에 사무분야와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의 간섭으

로 주정부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점들을 명확히 한 바 있다(McCarthy and 

Reynolds, 2003:53).







국가별 지방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발한 

것이 가장 유명하므로, 세계은행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수준을 참조해서 

제도운영상 객관적 핵심요소를 찾아보았다.

세계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분권화지수는 2012년 182개국 중 10위로 나

타났지만, 실질적인 분권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종합분권화지수(Decentralization Index)는 10위(0.41)로 182개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

지만, 실질적인 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분권수준(Fiscal Decentralization) 

은 22위, 행정분권화 수준(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은 48위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Ivanyna & Shah, 2012).

세계은행 종합분권화지수는 ① 지방정부의 상대적 중요도, ② 지방정부 존속보장, 

③ 재정분권수준, ④ 정치분권수준, ⑤ 행정분권수준 등 5가지 지수로 측정된다. ① 

지방정부의 상대적 중요도(Local Government Relative Importance)는 통합 정부지출 

중 지방정부 지출의 비중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② 지방정부 존속보장(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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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ecurity of Existence)은 상위 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임의해산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제약 수준을 말한다. ③ 재정분권수준(Fiscal Decentralization)은 지방정부

의 수직적 재정수지 격차, 과세자치, 지출자치, 차입의 자유 등 재정자율성 수준을 측

정한다. ④ 정치분권수준(Political Decentralization)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정부의 장

(長)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⑤ 행정분권수준(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은 지방정부가 고용, 해고, 고용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상위정부의 영

향력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무의 배분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 구성의 자율성 등 

지방분권의 실효성 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은 지표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지방분권화 수준의 측정 결과라고 할 것이다.21) 

이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

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범위, 지방정부기관 구성 형태와 사무수행 권한과 그 범위, 

국가 지방정부간에 권한 배분 관계,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기본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간 헌법 비교 및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지방분권 수준의 

경우 입법권, 사무배분권, 지방재정권, 자치조직권, 정부간관계 등의 분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들 분야별 세부 쟁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사무배분권과 관련한 자치권 분야는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의 보충성 원칙 

명시, ② 자치사무-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명시, ③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열거,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법권 명시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는 ①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그 효력 명시, ② 지방의회 입법가

능 범위 명시 , ③ 자치법규로 본 기본권 제한 가능성 명시, ④ 조례로 벌칙 규정 명

시 등으로 분권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권의 경우는 ① 자치사무 자기부담-위임사무 중앙부담 원칙 명시, 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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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명시, ③ 지방재정조정제도 명시, ④ 지방재정운용원칙 명

시 등으로 짐작이 된다.

그 외에도 현행 지방분권시민단체 등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지방분권의 이념과 주민자치권 등을 나타내는 경우로는 헌법

에서의 ① 지방분권국가 명시, ② 주민자치권 명시, ③ 자치단체 종류 및 변경절차 

명시, ④ 제2국무회의 명시, ⑤ 지방정부 명칭 사용, ⑥ 자치권 침해시 제소권 명시, 

⑦ 지방 4대 협의체 법률안 제출권, ⑧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헌법적 근거 명

시, ⑨ 행정구역 개편 절차 및 기준명시, ⑩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

도 명시, ⑪ 주민총회 명시, ⑫ 지방자치단체 구성기관 유형 명시, ⑬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조직권 명시, ⑭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으로 지방분권화의 수준이 명시적으

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또는 어떤 수준으로 조문화 되는지 등에 따라서 

그 수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지방분권 수준을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헌법체계를 비교해 그 

핵심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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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들의 (+) 방향에서 지방분권의 구성요소들을 발전시키고 자치권을 강화하

게 된다면 향후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 성취될 수 있고, 이러한 성취를 위

해서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요소들을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도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뉴욕 주 등의 헌법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요인으로 위에서 제시한 지방분권 수준척도가 될 수 있는 구성 및 운영요소들

을 기초로 해서 주요 핵심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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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 국가인 한국, 프랑스, 미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계층구조를 연방국가, 단

일국가(준연방국가)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 <표 3-3>으로 정리할 수 있다. 



59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 설정 및 확대와 관련해서, 헌법에

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의 보장, 국가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헌법 제37조제2항). 그리하

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침익적 조례 제정시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적 위임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과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

조 제2항에서 침익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

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여 조례로 기본권 침해도 가능한 것에 대한 쟁점이 있다.

현 제도적으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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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많아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

조｣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 되지 않는 범”로 해석(2002추23 등)하고 있

다.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2003년 헌법 개정에 따라서 과거의 자치입법권 조

항이 더 확장된 제72조 2항~3항에 지방정부에 대한 법규제정권이 규정되어 있다.

2003년 개정헌법에 따라서 자치입법권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

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조례는 중앙정부의 행정입법 수준인 ‘2차 법률로서의 법규제

정권’과 같은 입법적 지위를 확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하편으로는 헌법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국가 전속적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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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행정입법권)은 법률이 정해준 조건 내에

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법률 아래 법규명령권의 지위(un 

pouvoir réglementaire, 제72조 3항)로 존재하고 있다(Yves Luchaire& Francois 

Luchaire, 200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과 행정입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들을 제정하는 것에는, 자치사무의 영역을 명확히 

사무배분법과 그것을 재정리한 통합지방자치법전에서 사무분야별로 정리해서 자치

권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율성이 확대되어 있다.

헌법 제72조에 근거한 지방정부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기준을 파리시의 조례 제

정 기준으로 적용하면,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즉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3년 수정헌법 

이후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아래 제2차 법규인 법규명령권의 지위(un pouvoir 

réglementaire, 제72조 3항)를 명확히 갖게 되었다.28)

파리시의 통합지방자치법전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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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례 제정 기준은 법률규정 제2131-1조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한 지방정부 법률

적 행정행위들은(actes) 최고의결기관인 의회 및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뒤 일반주민

들에게 공표하거나 발간, 그리고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지방대표(임명도

지사, représentant de l'Etat) 등에게 통지 절차를 하고 나면 그 즉시 집행력을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래 <표 3-6> 참조).

제정된 조례 또는 시장의 규칙 등이 주민 또는 기업 등 개별적인 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의장 등 관계자가 서명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그 법적 효

력을 갖게 된다. 또한 기초정부의 법률적 행정행위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종이로 된 

발간물로 전달되어야 하며, 필요시 국사원령(décret en Conseil d'Etat)으로 제정된 형

식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발간하면 효력이 있다. 

파리시의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적 기준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법률규정 제2편 제

2121-29조 이하 제2121-33조 등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파리시는 기초정부에 적용되

는 일반적인 조례 제정 범위와 권한에 관련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법률규정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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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이하 조문에서는 기초정부의 자치행정권 및 사무권한에 관한 분야(자치경찰, 

육아교육 및 초등학교, 묘지관리, 상하수도 등 기초정부 수준의 총괄 사무권한)에 

대해서 자치조례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파리시는 제2편 제5권에서도 파리시, 리용시, 마르세이유시 등에 관한 특별

규정에서도 파리시의 자치경찰권, 소방방재 및 재난구조, 파리시 재정 등과 관련해

서도 폭 넓은 자치권 규정들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제3편 도 지방정부 편에서는 도 지방정부의 사무권한에 속한 규정을, 편 제4권에

서는 도 중간정부로서의 조직과 지방재정 등에 관한 특정한 규정들에 근거한 조례 

제정권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뒤에서 볼 사무배분의 권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행정행위 집행력에 있어서, 

앞서 지방정부의 포괄적인 행정행위가 헌법 및 법률과 (조례보다 법률적 귀속력이 

앞서는) 정부령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 파리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는 자치입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할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방헌법과 주정부 간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아래 <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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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관할지역에는 57개의 카운티정부와 932개의 타운정부 그리고 550개가 넘

는 빌리지 지방정부와 62개의 시정부가 있다. 이들은 ｢뉴욕 주헌법 제9조의 홈룰｣, 

｢제8조 지방재정 자치권 보장 조항｣의 영향 아래 있다. 주정부의회는 주 법률로 

1964년 지방정부 홈룰법(Municipal Home Rule Law)을 입법화했다. 주헌법 제9조의 

홈룰(지방정부헌법 제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였고, 이후 자치정부 홈

룰법은 주헌법 제9조에서 홈룰을 재확인하고, 자치입법권의 입법과정을 명기하였다

(아래 <표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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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헌법 중 지방정부의 자치권 규정은 주헌법 제9조 1에 규정한다. 이 조항

에서 “뉴욕 주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자치기본권(Bill of Rights for Local 

Governments)”이라는 조문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뉴욕) 

지방정부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기관을 가질 수 있으며, ② 주 헌법에서 정한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뉴욕) 지방정부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지방정부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③ (뉴욕) 지방정부가 공용 목적을 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

의 개별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④ (뉴욕) 지방정부가 스스로 제공한 공용목적의 

서비스 사용료 징수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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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지방정부는 모두 주 헌법과 주 정부 법률(special 

act of the State Legislature)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이 법률들의 통합이 지방정부 권

한을 부여하는 일반법으로, 시정부(General City Law), 카운티(County Law), 타운

(Town Law, Village Law) 법 등이 생겼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방자치법 체계

는 주 헌법에서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

(Consolidated Law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들이 자치권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표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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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회는 주에 속한 지방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치

에 관한 홈룰법(Municipal Home Rule Law)’을 제정했다.29)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

부가 개별적으로 제안･채택한 차터에 근거하여 지방선거로 지방의회를 구성할 권리, 

지방정부 법률과 규칙(local laws, ordinances)을 제안하고 입법 및 집행할 권한, 지방정

부의 공무원을 임용하고 시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권

리 등과 같은 기관구성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규정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 주헌법과 자치정부 홈룰법(Section 10) 등이 제시하는 자치권은 지방정부 의

회의 구성 결정 및 재산, 조세권, 지방세와 자산평가 행정기구, 지방세외 수입의 결

정, 징수권 등에 대한 자치(입법 및 행재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의 환경보호, 복지와 인명 및 재산보호 등을 보장해야 하고, 사업허

가권 및 거주관련허가권 등을 결정할 권한 등도 자치입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폭 

넓은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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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회는 주법률로 1964년 지방정부 통치법(Municipal Home Rule Law, 홈룰

제도법)을 입법화하였고, 주헌법 제9조로 홈룰 내용을 보장하고 구체화 한 지방자치 

기본법도 제정하였다. 말하자면 주헌법 제9조의 홈룰규정을 재확인하면서, 주헌법

과 주법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의 입법 과정 등을 지방정부 통치법에 의한 홈룰

제도로 명문화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헌법(차터)를 제안･제정하여 그 자

치권을 이중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자율권도 

보장받고 있다.

단,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보장 근거가 되는 지방세제 설치, 홈룰차터 및 

주요 자치법률의 제･개정 등은 반드시 지역주민에 의한 투표 후 찬성 승인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4개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

여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프랑스(사무배분법)와 미국 연방헌법 및 

뉴욕 주 헌법과 같이 국가의 입법영역과 지방정부의 입법영역을 각각 구분하고, 지

방정부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입법권으로서 미국 뉴욕 주 헌법의 지방정부

법률 제정권의 부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로 자치사무에 대해 조례로 일정수준의 처벌규정이 가능하도

록 자치법에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이러한 요구를 헌법상으로 명시적 조문으

로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이때의 조례는 바로 지방정부법률과 달리 법령으로

서의 상위법들을 지역에 적용하는 ‘지방조례’가 되는 것인데, 이 조례 수준에 지금

의 죄형법정주의 원리까지 적용하도록 확대한다는 점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배분 및 효력을 확실하게하기 위해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중앙･지방의 자치입법권 배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정부간 사무배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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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하여 홈룰제도에 기반을 둔 

자치법률 제정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게 되면서 입법･행정･사법 체계가 완전히 독

립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정부 법률과의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입법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범위 내’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의  제･개정으로 효율성을 기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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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의 경우 일단 헌법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획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약의회-강시장 형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을 명시하여 그러한 제도적 

통일성, 획일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인 

단체장, 시민,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한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 인력과 조직 등이 집행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지방의원에 의한 집행부의 감시 감독 체

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정원 및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기준인건비제도 등과 같

이 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상당한 자치조직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자치조직권과 인사관리 등에 대한 폭 넓은 자치권 인정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미국 등은 헌법과 지방자

치법 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장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헌법 조문을 살

펴보고 그 시사점들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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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지방정부는 총 36,860개가 있으며 이중에 기초지방정

부는 36,744개가 있다. 프랑스의 지방정부 계층구조는 3계층제(코뮨-데파르트망-레

지용)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계층간 상하관계는 없으며, 헌법에서 각 지방정

부는 평등한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각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지방정부(Municipal)는 36,744개의 코뮨으로 구성된다. ② 중간지방정부

(Intermediary)는 99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된다. ③ 지역정부(Regional)는 17개의 

레지용 지역정부로 구성된다. 레지용 지역정부에는 12개의 본토 , 코르시카, 4개의 

해외정부가 있다. 

이러한 프랑스 지방정부의 통치유형은 형식적 획일성의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통

합형으로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겸하는 합의제기관(organes 

collégiaux)으로 지방의회(assemblées délibérantes locales)를 설치한다. 이는 간선제 의

회와 단체장의 통합형 지방민주주의(la démocratie locale)의 실체화이다.

이처럼 획일적인 기관구성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지방정부조직의 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72조｣, ｢헌법 제34조｣에 있다. 법률로 지방정부의 지위와 조직권한 

등을 정함을 명시한다. 지방정부 의회는 획일적인 기관통합 형태로, 직접선거로 구

성되는 지방의회, 의회에서 선출된 단체장이 의장을 겸직한다. 의장 겸직 단체장을 

포함하는 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과 자치입법권을 보유한다. 그리고 자치행

정의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단 자치행정 전문성을 위해 수석행정관 제도나 시경영

인제도와 같은 영미국가 조직운영을 도입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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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선택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2항을 따른다(아래 <표 3-11> 참조).

이러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및 자치조직권의 자율적 보장이 

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과 자치조직권은 지방의회가 행정행위를 통해 기관구

성 형태를 제정할 수 있다.31) 하지만, 프랑스 자치행정조직 기본원칙은 선출직 지방

의회 제도 및 행정사무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통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프랑스 단체장의 지방공무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자

율성을 갖는다. 그 예로 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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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2개 직렬이 있다. 하나는 집행부의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제

도(Emplois de cabinet)이다. 선출직 리더의 정치적 조언자나 전문적 보좌인력으로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임기 동안에 자유롭게 임용된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단

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부여된 자유재량 임용 대상이다. 자유재량직은 행정기관 업

무 총괄을 행사하는 수석행정관, 국장 및 개인비서가 있다.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

무원 규정에 따라 인사와 승진을 정한다. 모든 인사관리는 수석행정관 직무를 수행

하는 수석행정관이 전문경영인으로 행사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의정활동 지원 및 인사권의 확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집

행부, 의정업무를 총괄하는 수석행정관인 행정사무총국장(Secretaire General)은 의회

에서 임명한다. 주요 행정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선임하는 등 의회가 집행부서에 깊

숙이 관여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통합형 기관운영 체제 아래서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인사권에 대한 통제와 운영에 있어 의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또한 프랑스 지방정부 부단체장은 지방의원이 수행하며, 이 수는 프랑스 통합지

방자치법에서 선출직 지방의원 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다. 2017년 파리시 부

단체장은 21명이며, 준자치구 아롱디스망 구청장이 해당 직무를 맡아 파리시장이 

위임한 임무를 대리로 수행한다. 다른 정당의 대표가 구청장으로 선출된 경우, 시장

으로부터의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정부-연정>의 모습도 보인다.

2016년부터는 프랑스 지역정부가 서로 통폐합을 할 수 있어 통합형으로도 구성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다양한 통치유형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게 되었다.

프랑스는 전국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통합지방정부(Metropole)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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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이며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상당 부분 대도시권으로 이양하는 추세

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랑파리’다.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2017년부터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도시 

권역을 총괄하는 대도시연합형의 지방정부로 확대 발전하였고, 이에 다양한 광역정

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관할지역은 파리시 외에도 발드마른(Val de Marne), 센생

드니(Seine Saint-Denis), 오드세느(Haut de Seine)를 통합한 ‘그랑파리’를 출범했다.

파리시는 기초정부이면서 지역정부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구조를 가진다. 파리시

는 기초정부이면서 동시에 광역정부 및 지역정부로서 준자치구를 포함한 중층형 대

도시권 지방정부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정부 유형은 연방정부와 50개의 주정부와 그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서 주정부에 귀속된 다양한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지방정부 유형구분은 주로 미국 통

계청에서 사용하는 분류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지방정

부는 일반목적(general purpose)을 지향하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와 특별목적의 

사무를 수행하는 목적을 가진 지방정부(special purpose governments)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시정부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볼 때, 전체 19,522개 지방정부 중에서 반 이

상이 1천 명 이하의 주민을 가진 소규모 형태를 가진다. 반면, 뉴욕시 등과 같이 대

도시의 경우 8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기도 한다. 대도시 지방정부들

로는 100만 명 이상 시민들이 거주하는 디트로이트,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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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검색 기준 미국의 가장 최신 자료로 확인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미

국 상위 25개 대도시 중 17개 도시(68%)가 시장-시의회형(Mayor-Council)을 채택하

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시의회형이 아닌,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이 다

수를 차지한다(2017년 4월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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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장형의 경우는 시장-시의회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은 집행기관

에 임명부시장 등을 포함한 임명직  전문경영인(Manager)들이 시장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유형을 다시 강시장형과 약시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단순한 

시장-의회형이 아니라, 시장이 대표인 ‘집행기관’은, 뉴욕시의 임명 부시장을 포함한 

임명직 전문직 경영인(Manager)이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을 강시장형-약시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강시장형태는 대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시장제, 약시장제 지방정부는 대부분 전문경영인이 보조

기관으로 활동한다. 약시장형은 타운 등 소규모 기초정부에서 활동한다. 

 대도시와 같은 강시장-강의회제 지방의회는 정책결정, 조례제정, 예산승인, 전문

매니저를 임명하고 전문매니저는 대체로 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의례적인 업무에 종

사하며 업무내용과 책임 범위는 전문매니저가 임명될 때 성립되는 계약사항에 규정

되기도 한다. 이때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성을 지원받는 것이 보통이다. 50개 대도시의 기관구성 유형은 시장-시의회형(60%, 

29개 도시), 의회-전문경영인형(38%, 19개 도시), 위원회형(2%, 1개 도시) 순으로 기

관구성을 채택하였다.32)

뉴욕 주 헌법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면, 우선 연방헌법에서는 주정

부 또는 자치정부의 조직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주헌법에서는 선출된 의

회조직을 가질 권한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주헌법에 따라 제정된 ｢지방정부 홈

룰제도법｣에 의거한다. 

그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집행부서를 창설･폐지, 지방정부 입법기구의 구성원 및 

구성방법 결정방안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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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헌법 제3조에서 지방정부 유형은 카운티, 시티, 타운, 빌리지(County, City, 

Town, Village) 등으로 규정된다(§3. (b) (2) “Local government”: county, city, town, 

village). 지방정부의 영토합병은 지방정부의 주민의 다수결에 의한 찬성을 전제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합병･분할 관련 기타 세부 절차의 명시는 없다.

뉴욕시정부의 조직구성 자치권과 지방공무원 인사권 등에 대해서는 시정부헌장

(New York City)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시민직선의 뉴욕시장, 

시민대변인(public advocate), 뉴욕시의 5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버로우(Borough)의 

51개 의원선거구에서 선출된 뉴욕시의원 51명 등을 선출, 구성하는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 뉴욕시의원들은 의원선거구(council district)를 대표해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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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욕시정부 헌장 제24).33) 

뉴욕시헌장 규정에 따라 뉴욕시장은 시민직선으로 선출되고, 행정기관의 총체적 

대표자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고위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뉴욕시 

차터 제6조).34) 그리고 현재의 부시장은 4명이지만 그 설치근거와 정수에 대한 근거

도 모두 뉴욕시헌장에 명시되어 있다.35) 즉, 뉴욕시헌장에 근거하여 시장의 권한으

로 임명하며, 부시장 정수는 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하여 가변적이다. 뉴욕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제7조(부시장)에 근거하여 시장은 직무와 책임이 부여

된 부시장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임명할 수 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57 

('11.9.19) 제1조에 6명의 부시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부시장 제도는 ‘시

장행정명령 2016년 제14호’ <부시장 제1조>에 의거하여 4명의 부시장을 두며, 그 

이하에 각 부시장의 업무분장이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명시한 상황에서 통합지방정

부법전(지방자치법)에서 획일적으로 내각중심의 의회의장-단체장 통합형을 유지하

고 있다. 이런 통합형의 유지는 획일적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같다고는 하지

만, 집행기관 및 의회의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해서는 개별법 등에서도 큰 제약을 두

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시장제도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조직운영 체계가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경우는 없다.

부시장제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선출된 지방의원 중에서 1/3 수준(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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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유롭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리시 등도 최대 47명까지(현재는 20여

명 수준) 둘 수 있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행정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율적인 인사권이라고 해도 이미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객관적인 인사운

영 시스템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기본적 인사관리의 원칙이 있어 단체장 등도 

자유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대표자 간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되며,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시 특히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제재가 행사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자문을 거치

도록 하고 있다. 승진체계는 지방의회가 결정한 승진표(체계)에 따라서 단체장이 그 

직위에 관한 지명절차를 거쳐 승진서열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승진을 명한

다. 보수체계는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액를 지

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의 자율적인 행사는 2개 직렬이 있으며, 첫 번째로 집행부에는 

지방의원의 보좌를 맡은 정책보좌관제도(Emplois de cabinet)가 있다. 선출직 리더의 

정치적 조언자와 전문적 보좌로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 동안 자유롭

게 임용된다. 선출직 공무원(단체장, 지방의원)에 부여하는 자유재량직 임용이다. 또

한 자유재량직에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행정관, 국장급 및 개인비서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도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뉴욕시장의 경우 8~10명까지 부시장을 임명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 살펴본 뉴욕 주 헌법과 뉴욕 주 홈룰제도법

에 명시한 바에 따라 뉴욕시는 그 자치헌장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조직, 인사 시스템

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경우 지방공무원 직책에 관련한 코드가 2,000∼

3,000개가 있으며 이는 직위분류체계로 이행되고 있다. 공개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임용자격의 경우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았는

지 여부가 채용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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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정부 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지방공무원법을 운영하면서 시장이나 지방의

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지방공무원의 직군 중 하나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ors), 국장(department heads of government), 의회

사무국장(City clerk) 등은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지방정부마다 정치적 임명 

대상이 된다. 뉴욕주정부 공무원법(Civil Service law) 제35조와 제40조에서 일반직공

무원과 선출직을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었다. 

뉴욕시정부의 지방공무원제 운영은 주 법률에 근거하지만 시정부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인사관리는 시의회가 제정하는 시정부헌장에 근거를 둔다.

헌법과 주정부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그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다면 

그러한 자치조직, 인사권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선출직 공무원들

의 도덕적, 형사적 책임성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물론 명확하게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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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결함으로 언급되고 있는 예로 자치사무로 주민복리사무만 명시

하고, 보충성 원칙 등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그 분야 등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 그 결과 지방분권(특별)법상에서 제정한 사무배

분 원칙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자치입법권 및 사무배분권을 위한 입법기준으로서 구

속력이 약한 상황이다.36)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하는 사항으로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법상 국가･지방사무 기준보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자치권 보

장에 취약하다는 점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다시 ‘주민복리 사

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함에도 공동사

무 또는 국가사무로 규정한 입법례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가 상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보다 확대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어서 그 다음 해에 국가-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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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분야별로 명확하게 사무배분권을 구분한 사무배분법을 제정･운영하였다.

이를 다시 1996년 통합지방자치법전에서 데파르트망, 레지용, 코뮨 등 지방정부

별로 독립적인 사무권한과 그 범위를 조문화하였으며, 이어서 2003년 헌법개정에서

는 기초정부 중심으로부터 사무권한을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조문화하기도 하

였다(아래 <표 3-14> 참조).

보다 확고하게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권한의 총체적 권한이양 원칙 등 조직법상 사

무배분 원칙을 재정의(2003∼2004년)하기도 하였다. 부수적으로 재정보전에 대한 평

가나,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재정비 등 다양한 측면의 관련 내용도 정리했다.

프랑스가 헌법개정을 한 이후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

한 사무배분은 물론 이를 지방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원으로 <인력, 조직, 재정> 등

에 대한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아래 <표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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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이양에 따른 인력이양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수정헌법의 근

거규정에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집행법률인 2004-809호 법률(2004년 8월 13일)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자율 및 책임에 관한 법률(LRL)>을 제정하고, 이에 13만 

3천 명에 달하는 정규직(ETP: Emplopis en équivalent temps plein)에 대한 인력 이양

을 명시했다. 동 법률의 인력이양 추정치는 133,000명이었다. 실제 이양대상 인력은 

상근직 128,348명이며 이에 대한 재정보전도 결정되었다(DOLIGÉ and 

JEANNEROT, 2010: 23). 2006년부터 이양인력의 평가를 시작했는데, 상원의 <지방

정부 및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위원회(l'Observatoire de la décentralisation)>는 

국가도청 소속 건설국 공무원, 기술자, 노무자, 서비스 인력 등 인력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를 보고했다.37) 이는 예상인력의 약 95%에 달했으며, 주로 기술자, 노무

자, 국가도청 소속 건설국 공무원(DDE), 서비스 인력(TOS)에 해당하는 국가인력이

었다.38)

이와 관련한 인력이양 절차는 다음과 같다.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제정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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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LRL)”에서 약 13

만 3천 명의 정규직(ETP) 인력이양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 지방정부간 인력이양 

후속조치위원회(Commission commune de suivi des transferts de personnels entre 

l’É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를 운영한다. 본 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이양을 

협의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임명도지사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했다. 후속조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양에 따른 

해당 지침을 지시했다. 2004년 8월 법률 ｢제104-4조｣가 규정한대로 국가와 지방정

부간 이견으로 지방정부가 인력이양 협약체결을 거부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협상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conciliation)>가 2007년 정부령으로 설치

되었다. 정부가 인력이양 모범협약안을 제시한 이후 3개월 이내 국가-지방정부간 협

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국가협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지방정부 내무부와 인력이

양에 관련한 중앙부처들 간 공동으로 정부령 제정을 통해 인력이양 대상이 되는 부

서들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 예로 사회보장이나 공적부조를 담당하던 인력

이양에 대해 45개 데파르트망 도정부와 3개 지역정부만 인력이양협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들은 결과적으로 정부령에 근거해 인력이양을 추진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력이양 전체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인원 117,000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주로 레지용과 데파르트망으로 배분되었으며, 사무이양을 

고려하여, 데파르트망 도정부로는 약 67,000명, 레지용 지역정부로는 약 50,000명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DOLIGÉ and JEANNEROT, 2010: 21). 

2002년의 경우, 레지용 지역정부의 총인원은 지방공무원 총 정수의 0.8%였다. 데파

르트망과 레지용 지방정부는 이때까지 주로 A, B직급이 더 많던 인력구성 상황에서 

지방으로 인력이양 대상인 서비스인력은 모두 C직급이어서 인력구조의 상당한 변

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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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무배분에 대해 연방헌법에서 구체적인 사무배분 규정은 

없지만, 권한배분의 기본원칙과 연방과 주가 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다.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국민에게 있고, 외교, 국방 관련 권한, 공동방위와 일

반 복지를 위한 조세권, 외국과의 통상규제, 관세, 화폐･도량형 설정 등은 연방정부

의 권한이다.

주에 금지된 권한으로는 타 주 및 국가와의 외교 제한, 군대보유 및 교전의 제한, 

관세부여 제한 등이 있다. 

주정부의 법률이나 주정부가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헌장에 따라 사무배분의 방식

과 세부 내용이 다른데, 홈룰에 의한 자치헌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회가 주 전체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주권을 행사하고, 지방의 기능은 각 지방정부

의 독자적 권한에 맡기고 있다. 즉, 해당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자치헌장, 특별

한 여건 등에 적용되는 특별자치헌장 등 자치헌장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된다.

뉴욕 주는 주의회 법률이나 지방정부 조례 모두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법령의 등록･관리를 하면서 법적 효력이 시작된다.39) 뉴욕 주의 카운티정부, 타운정

부, 빌리지 지방정부, 62개 시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조항으로 ｢뉴욕 주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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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홈룰 조항과 ｢제8조｣의 지방재정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뉴욕 주헌법 제9

조｣의 자치권에 관련한 조항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부여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

다. ｢제8조｣는 지방정부의 조세권 , 기채발행권의 자율적 재정확보를 규정하고 있

다. 주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한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다(아래 <표 3-16> 참

조).

아래 <표 3-17>에 제시되어 있듯이 뉴욕시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사무권한

의 범위는 자치조례 제정권과 행정벌 제정 및 집행권, 도시행정권, 인허가권, 주민

투표제안권 및 청문회 개최 요구권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자치조례 제정권과 관련해서 사회질서유지나 인명･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뉴욕시의회가 지방정부 자치법들을 제정할 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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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시행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를 위해 필요시 뉴욕시의회

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법(general law)과 특별법(special law)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

다. 뉴욕 주 법률체계에서 지방정부에 보편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법이

고, 한 개의 타운이나 빌리지와 같은 지방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Cole, 2012: 720). 뉴욕 주헌법 제9조의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지방정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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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산, 사무, 통치권(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towns, villages, cities and counties)>에 관한 것이며, 주정부의 입법적 

관여 및 간섭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지방사무에 대한 자율와 지치권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Home Rule and the New York Constitution, 1966: 66 COLUM. L. REV. 

1145, 1145). 반대로 주정부 법률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영역에 대한 법률 제

정권한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게 된다(Cole, 2012: 721).

일반법과 특별법의 경우, 홈룰 조항과 관련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

를 가진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권한배분의 영역은 <홈룰 조항>과 관련

이 되어, 홈룰조항에 대한 사무권한은 지방정부가 우선하고 홈룰조항 이외의 영역

에서는 주정부 법률이 우선한다(Cole, 2012: 723).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자치권의 

큰 범주를 결정해야만> 또는 반대로 <국가의 입법권의 큰 범주를 결정해야 만> 국

가의 입법권 제약이 가능하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사실상 중앙･지방정부의 권한배분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다

르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헌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의 보충성 또는 전

권한성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다. 물론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사무의 보충성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 상 보충성원칙 등

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무배분 입법 시 자치사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 미흡하다. 따라서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 전권향성, 자치

책임성)을 헌법에서 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

하다.

따라서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단 헌법개정 시 사무배분의 입법권 분야를 국

가의 전속적 입법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를 하고,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 

법률이 지방정부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도록 하면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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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무들을 예시하는 방법이다.

학계 등에서는 국방, 외교 등 국가적 차원 영역 외 사무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필요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의 입법사항을 각각 구체적으로 열거 및 6~7개 광역

정부로 중앙권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가 다수의견이다. 

헌법에서 사무배분의 원칙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지원 등을 명백히 하게 되면 

개별 법률로 지원하게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방이양 권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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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 논의의 핵심은 현행 헌법상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세목,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주권 확대 논

의가 주류를 이룬다.

관련 법률들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의 세

목 규정, ｢지방세법｣의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서 자치단

체는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세목에 대한 과세여부 선택권, 법률의 범위 내 세율 조정

권 등을 운영하며,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 대상별 과세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과세 제도(임의세) 등을 운영하고 있다.40)

따라서 과세자주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지방세 조례주의 인정하자는 의견과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에 대한 중앙 또는 지

방법률 규정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국민회의 등은 자치단

체 과세자주권 확대에 따른 재정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조정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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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게 된 원인은 크게 직

접적-간접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무이양

에 따른 재정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지방정부 재원의 재중앙집권화 경향

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87년~1996년 사이, 지방정부의 총지출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의 지출은 

13.5%~17.8% 정도였다. 같은 기간 내 지방정부의 총 재원에서 국가로부터의 이전 

재원은 9.5% 수준에서 8.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각 계층의 지방정부 상황을 보면, 

데파르트망 도정부의 경우 1.26%(1989년)에서 0.89%(1996년)로, 레지용 지역정부의 

경우는 0.96%(1989년)에서 0.66%(1996년)수준까지 재원이 축소되었다.41) 지방정부

의 지방세 의존도를 보면 평균 54%(1995년) 수준이었으나,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의존도는 레지용은 36%, 데파르트망도는 43%, 코뮨은 48% 수

준으로 떨어졌다.42) 그 원인은 지방세 제도가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렵고, 불투하였

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983년 이후 13배, 1987년

부터는 3.3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자치재정권을 잠식했다. 그렇게 지방세 자주재원-

국가보상재원 간 경계가 무너지는 자치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

2003년 헌법개정으로 자치재정권을 강화되었다. 과세자주권 부여 방식(세율, 세목 등 

결정)에 대해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아래 <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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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신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인해 지방정부들의 예산회계 운영방식 및 결산제

도 등이 개선되었고, 지역회계감사원들이 설치되면서 지방재정에 관련한 임명도지

사, 지역회계감사원 등의 ‘사전적 재정통제’ 방식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지역회계감

사원은 적법성 차원에서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재정통제가 이행되었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그리고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간 재정 격차를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다(아래 <표 

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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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재정조정 및 지원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국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정

부로부터 빈약한 재정력을 가진 지방정부에 대하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로 형평성 유지에 기여해 왔다. 예를 들면, 1990년부터 도시연대교부금, 농촌연

대교부금, 수도권기초정부(코뮨)연대기금(1991년 신설), 레지옹형평교부금(2004년 

이전의 지역불균형시정기금) 등의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정부들을 위한 상호간의 연대기금 그리고 레지용 

지역정부 간 재정형평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레지용형평교부금’ 등과 같은 지방재

정조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적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효

한 제도 도입의 이점들이 보인다.

재정보전, 행정수단원칙 등은 사무배분법에 의해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권한

과 재원의 이양이 함께 되어야 함이 헌법에 명시되었다(아래 <표 3-20> 참조).

프랑스 정부는 사무배분법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사무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하고 그에 관한 사무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충실하게 지속시키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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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한 가지가 ‘지방분권화 교부금’의 설치로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앙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도 보

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관부처인 내부무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주로 지방정부에 지원할 재정규모, 지방이양에 

따른 지원교부금 배분을 위한 기준설정 및 평가 등과 같은 기능을 주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련장관 및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 대표들도 위

원회에 참여시켜 객관성 확보, 자의적 사전통제 및 차별적 선별 및 간섭 등과 같은 

부작용 차단 노력을 하고 있다.

헌법개정 이후 지방이양을 위한 ‘비용평가자문위원회(CCEC: Commission 

consultative sur l’évaluation des charges)’가 적극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2005년 3

월). ‘비용평가자문위원회(CCEC)’는 22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방정부를 대

표하는 대표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는 지방정부 ‘재정심

의위원회(CFL: formation restreinte du Comité des finances locales)’의 역할을 수행하

며, 그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이다.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과 평가방법을 정한다.

재정보전 결과, 초기 국가가 예상한 재정보전 총액은 공식적으로는 26억 6천 유

로이며 그 중 13억 9700만 유로는 레지용 지역정부에서 보전한다. 나머지 12억 6300

만 유로는 데파르트망 도 정부로 재정보전한다. 건설교통부의 인력이양은 9억 6,165

만 유로로 그 중 국가가 보전하는 액수는 36억 유로다. 사무 및 인력이양에 따른 비

용은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정부만이 정확하게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예

상한 총액은 81억 8000만 유로이다. 그 중 도로분야에 책정한 보전액은 11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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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는 20억 유로, 인력이양은 17억 50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2010년 기준 위원회는 약 37회 전체회의를 통해 143개 이양관련 건을 검토하였

고, 138개 정부령이 전원합의로 승인되었다(DOLIGÉ and JEANNEROT, 2010: 15).

뉴욕 주 헌법 및 주법률에서 명시한 지방정부 자치재정권을 보면, 뉴욕 주 헌법 

제8조에서 지방재정 관련 조항에서 부채 또는 연금, 세금 등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

을 정하고 있다(아래 <표 3-21> 참조).

지방정부 지방세 제정권의 경우는 주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정부의 자율적 

통치에 관한 홈룰제도법(Municipal Home Rule Law)｣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산, 조세

권, 지방세와 자산평가 행정기구, 징수권, 지방세외 수입의 결정 등을 자치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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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치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입법이 가능하다. 단, 선점권의 

원리에 따라 주헌법 또는 주정부 법률과 불일치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 주

정부 법률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정부가 관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의 하나가 ‘재정지원이 없는 국가위임사무

(unfunded mandates)’이며, 이는 의료보험,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등 광범위한 사무

분야를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2011년 당시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

(Cuomo)는 주정부 의무사무 재계획팀(Mandate Relief Redesign Team)을 설치했다. 

뉴욕 주헌법에서 이러한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의무사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헌

법적 금지규정의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43) 헌법적으로 재정지원 없는 위임사무를 

금지한 주정부는 로스엔젤레스, 미시건, 하와이, 뉴햄프셔, 뉴저지, 테네시 등이 있

다(NYSBA, 2016: 30; McCarthy and Reynolds, 2003: 46~47).

뉴욕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 뉴욕 주정부가 다른 주보다는 지방정

부에 대하여 더 많은 재정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없는 의무사무(unfunded mandates) 부과가 과도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에 부과하는 주정부의 재정부담 관행에 대해서 제9조의 홈룰조항을 수정해

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지만,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다.44)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관련해서 주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하다(City of 

Yonkers Financial Emergency Act, L. 1975, ch. 871, § 5). 그 필요성에 의해 홈룰 메

시지를 통해서 긴급재정통제위원회(emergency financial control board)를 설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입법적 근거인 뉴욕 주헌법 제9조 제2항(b)(2)에서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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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근거에 의하면 주지사는 뉴욕시

에 대해서 긴급재정 통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45)

종합하여 보면 과세자주권 확대는 지방자치에 걸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조례로 

선택･결정 할 수 있도록 법이나 근거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방의 자율

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면 신(新)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비용부담 방지를 위해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화 하는 법률 근거마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되, 향후 자치입

법권,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 등에 관한 개헌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개정 여부를 검토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헌법개정을 통해 세목신설권, 세율결정권 등 

부여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율적인 세목 신설은 주민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개정 없이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되어 있는 세목선택권, 세율조정권을 강화하면서, 현행 교부세 제도를 대폭 개선해

서 선택과세 세목 도입 추진 및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가능하

다.

프랑스와 미국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대와 관련해서

는 헌법개정이 관건이다. 이는 자치입법권,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 개선과도 관련이 

있는 논의사항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 전환, 국고보조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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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정조정제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 조문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률에서 재정조

정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헌법개정으로 조문화 하여 이를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운영 원리로 만들고, 수평적, 수직적 방향의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헌법 명문화가 중

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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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헌법개정이 요청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국

정운영 모델에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원활하게 소통･협력하는 모델로 전환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의장의 협의체나 연합체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 제

165조), 이러한 법률안 제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설치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요구되기

도 한다. 이의 실질적 방안의 하나가 제2국무회의 설치･운영이다. 지금도 행안부장

관(의장), 시･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정책의 지자체 집행 관련 사항,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필요사항, 

주요 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의 심의･조정을 하고 있으나, 지방의견의 효

과적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확보에도 한

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중앙･지방간 협의체를 헌법･법률로 강력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원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중앙-지역정부 간 <지역발전 계획계약> 제도의 운영이 있다. 또한 합법적 감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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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프랑스 헌법에서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감독권은 배제하고 있고, 최소한의 사

후적 감독이면서 직접적 관여가 아닌 예산의 수지균형 유지를 권고하는 바와 같이 

간접적 관여를 통해서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법적 근거가 있는 메커니즘과 법적 근거 없이 소프트하게 정부간 협의를 통해

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으로 법적 대표기구를 통해서 지방정부 대표로부터 입법의견들을 제안 받

고 있으며, 시장, 도지사들이 직접 이러한 대표위워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정부간 관계 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이들 법정위원회들을 보면, 지방재정운영

위원회(Comité des finances locales, CFL), 사무이양재정평가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évaluation des charges, CCEC),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적 갈등중재

자(Médiateur des normes applicable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도 및 최근에 활

발하게 활동하는 법규범평가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et d’évaluation des 

normes, CCEN) 등이 있다. 

지방재정운영위원회(Comité des finances locales, CFL)는 지방정부 대표와 중앙정

부 대표(장관) 등 총 64명 위원으로 운영되며, 1979년 설치된 이후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며 활동하고 있다(통합지방정부법전, 제L.1211-3조 등). 핵심적인 역할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주요 재원배분에 있어서 정

책결정, 사전 사후 재정운영 감독,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관한 자문, 지방정

부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또 사무이양재정평가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évaluation des charges, 

CCEC)는 1983년 사무배분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2004년 개편되었고, 이때 

지방재정운영위원회의 한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적 역할은 사무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재원이 정확하고 그 사무수행 업무에 맞게 재정분권도 

이행되었는지 감독, 평가, 비용추계에 의한 익년 대비 이양재정의 수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체계를 보면, 지방정부 대표가 위원장이 되고, 총 22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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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며 중앙정부의 예산장관, 기재부장관, 지방정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 

등과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시장대표(파리시장) 등 동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또 다른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사례는 바로 법규범평가위원회의 

운영이다. 예를 들면, 법규범평가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et d’évaluation des 

normes, CCEN)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 대표자들은 지

방정부 대표 15명, 중앙정부(장관 등) 대표 7명 등이 참여한다. 본 회의에 대해서 전

문가 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며 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되는 중앙정부의 법령들

에 대한 심사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가 2007년 이 위원회(CCEN)를 설치한 이후 매년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

도록 제정하는 법규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08

년부터 2014년까지 대략 총 600억 유로 정도가 유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총

액 수준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제공하

는 정부교부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에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령들

이 지방 수준에서 적용될 때 발생되는 비용유발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실

상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주는 수준이라는 경우가 법규범평가위원회가 보

고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규범평가위원회를 강화시켰

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에 정부간 갈등중재자를 새로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각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논리를 버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발견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위

로 전달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충실하게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운

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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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에서 주정부헌법 간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헌법

의 수정헌법 제10조에서는 미국 각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즉, “헌법에 의해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와 그 주에 속한 국민의 권한에 귀속된다.”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국방, 외교, 

화폐 주조권 등을 규정하였다. 연방정부에 금지된 권한으로는 특정한 주에 대한 특

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주에 금지된 권한으로는 외교, 군대보유, 교전

결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연방헌법 제8항~제10항).

주정부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는 주헌법 규정에 따라 각 주와 그 주에 속한 지방

정부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수준과･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히 주정부의 법률이나 주정부가 채택하도록 권고한 

지방정부 차터(Charter)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와 수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이 달라진다. 지방정부가 채택한 차터는 주정부의회가 주 전체의 이해관계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주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 권한은 각 지방정부

가 채택한 차터를 인정하고, 그 권한범위, 내용, 수행방식 등에 근거하여 주정부와

의 관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홈룰차터와 관련한 입법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 사법기관에 그 홈

룰조항의 해석을 맡겨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46) 뉴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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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홈룰 발전은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발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2가지 법적 원리가 있다(NYSBA, 2016: 3). 

이것은 주정부의 입법분야 선점권(preemption)과 주정부 관련성(State concern)에 기

반을 둔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약 원칙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법률로 제정된 의무적 사무(mandates)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주정부 법률이 제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법률의 제

정권이 금지되거나, 또는 주정부 법률이 금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법률

의 제정권이 허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원적

인 제한을 나타낸다(NYSBA, 2016: 16).

지방정부에 대하여 폭 넓은 자치경찰권을 부여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하여 주헌법과 주정부 일반법률 등과 불일치되는 자치경찰권을 제정할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47)

2015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거주제한권

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정부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제한규정을 정리한 바 있다.48)

최저임금제 관련법의 경우 주정부는 1963년 뉴욕시의 최저임금제가 주정부가 정

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뉴욕시 최저임금제 지방법률

을 무효화 하도록 하였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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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에서 주류판매 등에 관한 통제법(State’s Alcohol Beverage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류판매에 관한 분야에서 어떤 지방정부법률도 제정

하지 않도록 입법적 선점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뉴욕시의 경우 선술집에서 

담배 벤딩머신의 위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권한 등은 유효하도록 하였다.50)

이 원리는 1929년 Adler v. Deegan 사건 판례로부터 유래하는 바, 주헌법에서 주

법률의 입법권을 제한한 분야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

다. 즉, 뉴욕 주정부의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방정부에만 관련되는 “특별법(special laws)” 제정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정부 관련사항(matter of state concern)>으로서 주정부 특별법을 통해서 주정부 

입법권 효력을 유지시키는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무분야를 의미한다. 

즉, 주정부의 특별법 제정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한 <헌법적 제약>을 예외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NYSBA, 2016: 16).

주정부의 입법권으로 지방정부의 관련사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는 주정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롱아일랜드의 쓰레기처리, 버펄로의 

하수구 관련, 뉴욕시의 택시 관련분야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항에 제한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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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NYSBA, 2016:3)

나쏘 카운티, 서포크 카운티 등에서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주정부의 규정

이 유지되었던 것은 바로 오염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이해관

계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Matter of Town of Islip, 64 N.Y.2d at 56-58, 484 

N.Y.S.2d at 531-33, 473 N.E.2d at 759-61).

버펄로의 하수구 문제는 뉴욕 주 차원에서 에리호수로부터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

는 지역사회에 대한 위생과 건강 등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이 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되는 특정한 지방정부인 버펄로 시의 하수처리 권한에 대

한 규제를 하는 특별법을 제정 유지하는 사례였다(Robertson v. Zimmerman, 268 

N.Y. 52, 61, 196 N.E. 740, 743, 1935년).

2001년 판결사건으로 뉴욕시 경찰관과 뉴욕시 당국 간 고용문제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장치 등을 이행함에 있어서 뉴욕 주정부의 특별한 관심(관련성)을 갖는

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이행을 정한 특별법을 유지한 것

이다.51)

2000년 뉴욕 주정부는 뉴욕시가 제정한 뉴욕시 통근세(New York City’s commuter 

tax)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바로 뉴욕시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뉴욕시에서 일하고 있는 뉴욕 주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등을 낮춰주기 위한 주정부

의 실질적인 관심 사항에 대한 관여이기도 하였다.52) 이 두 가지의 원리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NYSBA, 2016: 27)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정부간 관계를 보면, 뉴욕 주정부는 여전히 특별법 등을 제

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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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항소법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권한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어

는 정도 존재하고 있고, 주정부는 특별법으로 지방정부를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정부와 경합하는 권한들이 많은데, 이러한 입법사례

들은 지방정부의 ‘재산, 사무, 통치사항’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

으며, 또한 주정부의 실질적인 관여가 필요한 사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

다.53)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뉴욕 주헌법에서 <홈룰(Home Rule)>에 관련된 조문들

은 실제로 주정부 입법권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법들을 제정하

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NYSBA, 2016: 27;BRIFFAUL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upra note 26, at 171).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다는 주정부에게 권한이 더 부여되어 있는 것

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를 어떤 학자는 홈룰의 <유령(ghost)>이라고까지 

한 경도 있다.54)

정부간 거버넌스 기제(Inter-governmental machinery)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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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1985년 제정된 EU 국가 중심의 자치지방정부 헌장 규정에 의한,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원칙(Guarantee of Central-Local Relationship)들을 

보면, 협력원칙(cooperation), 상호지원(의견수렴) 원칙(concertation, consultation), 정

보교환 원칙(정부3.0, information exchange), 재정적 독립성 보장 원칙(financial 

independence), 합법적 감독의 원칙(legal supervision) 등과 같은 기본원리들이 내재

해 있다.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법정으로 운

영되는 협력거버넌스 체제의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지방재정 형평성 

등을 위한 지방재정운영위원회(Comité des finances locales, CFL), 사무이양재정평가

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évaluation des charges, CCEC) 등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정부간 관계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지만, 주법률과 지방정부 법률(헌장)에서 명확한 구분과 각자의 역할을 담당

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비용과 관련된 것들

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 해결방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프랑스의 정부간 법적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적 갈등중재자(Médiateur des normes 

applicable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도, 그리고 법적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법규범평가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et d’évaluation des normes, 

CCEN) 등이 그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견 제출제도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운영중이나, 중

앙-지방 간 효과적인 소통･협력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 정책협의체 신설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활성화 및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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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이다. 

이에 제안된 것이 제2국무회의 운영인데, 이 제2국무회의 위원 구성 관련 시･군･

구청장 협의회,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의 각 대표자

들의 위원 참여가 주장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역행정협의회와55) 기초행정협의회로56) 등 운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운영적인 문제들로는 경미한 사업위주의 협의나 사후적 

중심의 문제 상정, 형식적 운영, 자치단체장의 관심 소홀, 협의기구의 형식화, 재정

지원 부족 등과 같은 실질적인 장애요인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간 관계의 실질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이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정부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마련될 필요

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헌법 차원에서의 정부간 관계 협력기제 등을 조

문으로 명시해서 관련 개별법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프랑스는 2년 동안 국민적 협의를 거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헌법개정을 결단하

였다. 이러한 개정 속에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10개 조항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는 14개 이상이고, 획기적인 헌법 개정안들을 제정하였다. 몇 가지 요약해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가 2003년 대대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여 도입한 새 개념들은 

크게 3개 분야로서, 수정헌법 제72조 2항 보충성의 원칙(La subsidiarité), 제72조 5항 

선도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la notion de collectivité chef de file), 제37-1조 제도실험

법(le droit à l’expérimentation) 등이다.

또한 1982년 신지방분권법, 1983년 사무배분법을 제정한 이후, 중앙-지방정부간 

새로운 권한배분 원칙을 확정하여 이에 따른 역할분담 체계를 헌법 개정으로 공고

히 하였다. 즉, 개정헌법  제72조2항에서 지방정부의 총체적인 권한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였다. 통합지방자치법전에 규정된 ‘총체적 권한의 원칙(전권한

성 원칙)’은,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그 자치정부에 가장 적합

한 사무(vocation générale)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며,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위에서 먼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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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도 함께 적용하였다. 이에 2003년

에 헌법이 수정되면서 제72조2항에 다시 명문화한 것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후에 관련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률들의 제

정,57) 관련 정부령의 제정 등으로 기초정부 등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주민투표제도와 주민발안제도 등도 도입하여 기초단위 수준에

서 주민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2003년 3월 28일 프랑스가 의결한 헌법 개정은 지방분권의 제도와 관련한 통합지

방자치법전이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되는 부분으로, 프랑스 헌법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선

출원칙이란, 프랑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실체적 요소이다. 지방민주주의는 역사적

으로 ‘지방자치권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이 의미는 

주민직선원칙 없이 지방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다.58)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지방자치권(une libre administration), 선출의회

(un conseil élu), 사무권한(des compétences) 그리고 사무권한 이행에 대한 법규제정

권(un pouvoir réglementaire pour exercer ces dernières) 등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소다.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필수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지방정부>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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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인 선출의회는 지

방정부의회에서 대신하고 있다. 법규제정권 역시 지금의 지방의회에 기초하고 있다. 

이 관계를 볼 때, 교육감 중심의 교육자치단체 유형은 현재의 시도 지방정부 체제 

속에 흡수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사무배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일괄이양법 제정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이 제정한 ｢지방분권일괄법｣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사무를 개별 법률에 제정하는 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의 기본법체계

로 묶는다. 사무분야별로 일관된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지방이양을 고려한 사무배분 

체계가 성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괄이양법의 지향보다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사무배분기본법’을 제정

하여, 국가와 시도 및 시군과 자치구 상호간의 명확한 사무구분 및 배분체계를 각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재정립하면서 정리된 총괄법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드시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수행 체계의 실질화를 위해서 관련된 재정･인

력･조직을 이양하게 구체적 원칙과 세부 조항들을 명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개발계획, 지역계획 및 토지이용, 산업, 환경, 교통, 교육 등 기능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식적인 재정지원 활용 방안과 관련 인력과 조직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자치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982년 프랑스는 신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부

족함을 목격하여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을 통해 <총체적 

권한이양 원칙> 등 사무배분원칙을 실효성에 맞게 재정의 하였다. 후속조치들을 위

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천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 재정보전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상의 합법성 문제, 이양에 따

른 후속조치로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재정비, 지방정부간 협력조직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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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 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수적인 지방이양 효과가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도 이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에 대한 ‘일괄이양법’을 제정하도록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기능과 분야별로 명확하게 사무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무배분기본법’ 제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체계는 주정부의 개별 법률에서 주정부 

권한과 지방정부 권한 등이 규정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들이 자치정부홈룰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홈룰제도에 의한 자치권의 범위가 

인정하는 자치입법권들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홈룰차터 규정이 지방정

부가 자치권으로서 수행할 사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뉴욕 주의 주정부 법률체계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법 체계는 우선적으로 뉴욕 주 

헌법 명문에서 지방정부 자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명확한 범

위 규정을 위해서 관계법률(Consolidated Law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들을 제

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방식의 기본은 헌법, 주법률 등으로 주정부 

선점권(preemption)을 제정하면 주정부 사무가 되고, 지방정부는 홈룰제도에 의해 승

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의 조직, 지방정부 조세징수 및 관리, 주민복지사무, 지방정부 

관할행정구역 내에서의 상공업 활동 등에 관련한 인허가 및 규제활동 등의 자치권

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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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헌법과 자치정부홈룰법(특히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정부 자치권은 “의회

의 구성 결정 및 재산, 조세권, 지방세와 자산평가 행정기구, 지방세외 수입의 결정, 

징수권 등에 대한 자치권인 입법과 행･재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 자치권의 영향 범위는 관할행정구역 내의 환경보호, 주민복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등을 보장함은 물론 주민들의 사업허가권 및 거주 관련 허

가권 등을 발부할 결정권 등 역시 자치입법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권한 행사에 

대한 자치입법권 제정도 해야 하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권 등이 보장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권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조사된 미국 뉴욕 주에 위치한 뉴욕

시의 지방정부로서의 자치권과 주정부인 뉴욕 주 간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및 

수행방식 등에 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뉴욕시의 경우 뉴욕 주 관할 범위에 있는 다른 지방정부들과 동등한 자치권을 행

사하고 있는 바, 그 자치권의 기원은 먼저 뉴욕 주 헌법이고, 다음으로 지방자치권

을 뒷받침하는 개별 관계 법률들이고, 이를 근간으로 각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명시

한 <자치헌장(지방정부 헌법)>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자치권 운영체제를 행사한다.

뉴욕시정부는 정부헌장에서 사무수행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이 지방정

부로서 자유재량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적인 근거규정은 ‘시헌장 제8조’가 중심이고, 이 규정은 “시장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권(General powers)”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이 시헌장에서는 시 집행기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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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 전 권한을 행사하는 뉴욕시장은 시 집행기관 행정행위에 대하여 효과성과 성

실성 책임을 지고, 시장 관할 하에서 각각의 집행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를 실천하는 것을 포괄한 (모든) 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편, 뉴욕시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은 시정부 차터 제2장 제28조에 근거

하며, 이는 “뉴욕시의회 자치권 규정”이다.

미국의 홈룰제도는 한정된 재정상황 하에서 지방정부가 상위의 정부보다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론적 뒷받침과 보충성의 원리 

하에 발전된 제도이다.

홈룰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따라 차등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자치제도와 

유사함. 이미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

시, 일반시 등의 차등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홈룰제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홈룰은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각종 특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홈룰과 같은 포괄적 위임은 헌법의 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사례가 대표적인 증거이다. 제주특별자치

도의 설치 시 포괄적인 위임을 시도하였으나 위헌시비에 걸려 개별법의 특례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헌법개정에 전략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헌법에

서 홈룰과 같은 차등적 분권의 제도를 규정한다면, 지방정부로서 지방정부법률 제

정권이 부여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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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등 지방분권형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치입법권

이 확대되어 정부 간 관계에서 보충성원칙의 천명 및 그 실행력의 담보가 필요하다. 

즉,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칙의 하나는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는 자치권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기초정부에 있고, 그 역량을 벗어난 경우에는 광역정부에게, 광역정부에서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원칙으로 지방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체계들이 뒷받침 되면 확실한 자치권 보장이 될 것이다.

이 원칙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

면서 중앙정부-도-도 내의 시군 등 상호간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권한이 밑으로부터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명확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도 

중앙정부에서 보장해 주면 실질적인 자치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자치

계층에 적합한 사무권한이 명백해 짐으로써 중복적 기능의 문제 해결, 협력체제의 

효과성 증가 등 부수적인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U 국가 등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이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정합성, 통합성, 정부계층 상호간의 조화를 위해서 협력의 연대성, 국가적 

통합성 등을 헌법의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별

개의 독립적 주권을 가진 주체까지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

역발전의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간 상호 지원원칙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재

정지원제도 등도 보충적으로 헌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원칙의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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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원칙들을 헌법에서 규정하면 그만큼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의 강화가 뒤

따른다. 

이 외에도 주요 선진국의 헌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종류, 자치권 범위 등을 헌법으

로 명문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고, 그 결과 국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

와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하는 후속작업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과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 단일국

가체제 안에서 중앙집권적 제도를 지방분권 원리로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

고 이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 등

의 권한과 범위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주

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그리고 이 “복리”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지역사무’를 포함하는 규정 등이 없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어서 후속

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상에서도 그대로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으로 기존에 논의된 것들을 보면,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제15조)의 위헌 여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단서조항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

고, 이러한 점 때문에 관련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서의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 헌법 제11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미

루어 두고 있어서 어떻게 그 종류를 구분하고 정리할 것인지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서도 문제점으로 상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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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조례 보다 그 법적 지위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헌법 개정에 반영한다면, 시도 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을 헌법에서 명시해 줌

으로써 그 존재의 영속성과 법적 지위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만 ‘광역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외국과 같이 ‘지역정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관구성은 강시장-약의회형으로 지방자치권의 분립적 상황으로만 운

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선출직 도지사, 시장과 지방

의원이 있고, 전문직으로서 지방공무원들이 일하고 의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외국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통합형의 집행기

구 운영이 대부분이며, 직선시장제 및 직선 도지사 중심의 제도 등은 주로 대도시 

지방정부와 지역정부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통합형

의 지방정부가 더 많다고 볼 때, 우리나리에서도 이러한 통합형 통치구조를 기반으

로 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형의 운영은 결국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치적인 책임성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자치입법권은 

물론 그 자치입법권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결정권과 함

께 정책집행권도 통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

께 조화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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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로 해 볼 때, 단독의 책임을 지는 도지사 및 시장제와 달리 

통합형의 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강시장-약의

회의 현 상황을 권력의 분권화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해 오지 않았던 ‘연정제도’를 부분적이지만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긍

정적인 평가도 있고, 연관된 정치행정의 환경도 일부 변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더욱 촉진해서 긍정적인 연정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구성 방식의 도입이 가능한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홈룰제도(Home-rule)’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기본헌법 제도의 운영틀에서 온다. 홈룰제도는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지방통치(local polity, local-self government) 체제를 구축하여 자기 관할구

역 내에 속한 지방정부의 ‘재산, 사무, 통치활동’을 자율적 수행하는 체제이며, 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 city charter)이다.

미국과 영국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헌법과 국회 법

률을 통해서 자치정부(municipality)를 창설할 수 있고, 그 권한도 주헌법과 주법률에 

근거하여 자치정부헌장(Charter)을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자치정부가 자신들의 행재

정권, 조직인사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투표로 인정을 받아 자치적 선

택으로 자치권을 행사는 방식의 ‘홈룰제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가의 지역정부 수준에서는 자치헌장 또는 지방정부헌법(Statute of 

Autonomy)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 ‘자치기본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 일본 수준의 

‘자치기본조례’ 운영체제만으로는 자치권 행사에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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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나라의 헌법을 반드시 지방분

권적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홈룰제도의 기본틀을 함께 도입해 우

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과 같은 홈룰제도(Home-rule)에 의한 지방정

부차터(charter)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봤고, 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도 ‘자치기본조례’를 통해 자치

권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도 지방정부의 헌법들이 있듯이 지방자치 선진국

의 자치권 기반은 결과적으로 헌법 규정과 그를 뒷받침 하는 개별 법률, 그리고 자

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지방정부헌법에 귀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 6월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목표로 제도개선 등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적절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의 확대 

조치는 결국 헌법 개정에 있고, 헌법 개정에서는 전술했던 몇 가지 핵심사항들이 헌

법조문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권 확대의 필수 조건이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권 및 인사권은 지역정부로서의 자치권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조직･인사

권을 크게 제약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와 그 운영체제, 집행절차 

등을 명시한 기본헌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기본헌법을 제정하여 자치권의 보장

과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수조건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각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를 위한 작업으로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헌법개정 활동에 가장 앞장서야 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이기 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권 등이 중앙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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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실질적인 제약이 따르고는 있다.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각 사회단체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2017년 9월 현재까

지의 헌법개정안으로 제안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해서 그 개헌의 방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 지방분권 관련 단체 및 대표협의회 등에서 현행 우리나라 헌법을 개

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재보다 더 강화된 지방분권 촉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차원에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지방분권 보

장요소들 중심으로 헌법개정(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각계의 헌

법개정안을 표로 요약 정리하였다. 

자세한 안들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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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전권한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와 동조 제2항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열거적 예시가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더불어 사무배분 체계상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에 근거가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처리제한 규정으로 국가사무 

사무권한 분야를 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

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

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률 범위 내의 법규제정권이 유효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으로 작용하므로 주로 운영체계의 기본틀을 규정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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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문의 틀이나 내용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 기본법을 

대폭 개정해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이 속한 대륙법계와

는 다른 영미법계 지방자치법은 ‘홈룰제도(Home-rule)’다. 홈룰제도는 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민주통치체제(local polity, local-self government)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

라서 개별적인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 city charter)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이는 현재의 대륙법계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오랜 시기 뒤에는 대륙법계

와 영미법계의 지방자치법이 서로 교차적으로 유사한 구성 틀을 갖게 될 것을 짐작

한다.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 프랑스는 자치단체의 ‘지방정부헌법’은 제정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유사한 ‘자치기본조례’를 둔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이러한 ‘자치기본조

례’를 개정하는 것만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근간인 헌법을 개

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은 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로 관

련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변화시킨 법들이 각 나라마다 있다. 일본은 지방분권개혁을 통한 사

무이양에 관한 일괄법 제정이 있다. 

프랑스는 자치권 확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 법령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했다.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조치로 프랑스는 광역정부 조례에 대해 ‘법규제정권’

을 인정했다. 중앙정부 법규제정권이 법률적으로 일차적이라면 지역정부 법규제정

권은 이차적인 지위를 가진다. 2003년 개정 헌법에서 는 지역정부 조례는 법률적용

을 위해 위임된 조치나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제한적 법규제정권 성격을 가지며, 

법률 집행을 위한 직접적인 이행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는 법규제정권 효력까지 갖

는다. 즉, 법적으로 지방정부의 조례와 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려면 법적인 개편이 뒷받침되야 한다. 선진

국에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체계, 운영면의 장점을 과감히 차용했다. 중앙권

한의 지방이양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 개별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물론, 개별 지

방정부법과 지방정부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체계를 벤치마킹해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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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관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 등의 헌법에 기반을 둔 자치분권 체제와 

우리나라 간 지방분권 체제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사무권한 관계, 자치재정권 

및 정부간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그 헌법적 근거와 그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로서 

파리시와 뉴욕시 등 대도시의 운영체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간

략히 비교하여 <표 5-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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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사권, 행정조직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바, 특히 

연방정부로서 연방헌법 보다는 주정부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명시적으로 

헌법과 개별 관련법들에서 홈룰제도의 방식을 활용하고 폭 넓게 지방정부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추진 기제가 바로 앞의 영국과 같이 지방정부헌법의 체제를 갖

춘 미국 지방정부의 헌장(Charter)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헌법과 관련법

률 체계 하에서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수행절차와 방식을 지방정부 스스

로 <지방정부 법률>을 제정하여 스스로 실행하고 있다.

영미 국가에서는 모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사권, 행정조직권 등 폭 넓은 자

치권을 행사한다. 미국 주정부 헌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홈룰은 지방

정부헌장(Charter)을 인정하며 법률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한다. 미국 시정부헌장은 

영국에서는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된다. 영국의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한 3~4가지의 기관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하

며, 지방정부헌법에 규정하여 운영한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통치유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관구성의 다양성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측면에서도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실천수단들은 선거제도 등과 관계가 있고, 

이를 세부적 볼 때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들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공통적인 

요인들은 무엇인지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시장 및 지방의원들과 같은 선출직의 임

기와 선출방식 등 선거제도, 주민투표 행사 방안 등을 공통적으로 주정부 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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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그 윤곽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지방정부들이 개

별적으로 제정 가능한 사항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유연한 방식의 자치입법권 확대는 지방정부의 경우에 최대한 

주민과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리고 주민의 뜻에 따라 적합한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광역과 기초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협력

관계를 구축 운영하게 제도화를 촉진하였다.

이 나라만 보아도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을 인정

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조례와 발전된 단계의 지방정부 홈

룰(home rule)을 거쳐 지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의지를 담은 지방정부헌법을 통해 자

치권이 확보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만 봐도 우리의 헌법 개정에 따른 가장 

핵심과제는 바로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는가 하는 점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고, 이어서 지

방정부의 홈룰(home rule) 제도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기관구성 및 자치재정 운영, 

주민자치권의 보장 등을 확보할 것인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사무배분 방식이 개별 법률의 제정과 주정부의 홈룰

(Home Rule)을 통해 이행된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가 홈룰 조항에 포함되어 

이를 인정하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내용을 법적으로 정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수행 범위에 속하게 된다.

주정부가 홈룰 승인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하여 해당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조직, 

세수입, 지방사무의 규제활동 및 복지사무 확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승인은 주정부의 헌법에 근거한다. 법률로 주정부의 선점권(preemption)을 정

하면 주정부 사무가 된다. 개별 법률에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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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치사무를 규정하면 된다. 다른 분야에 대해 홈룰을 제정해 상위법인 주정부 법

률을 준수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수행한다.

뉴욕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사무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뉴욕 시정부 헌장에 자

유재량적 사무를 수행하게 자치행정권을 규정한다. 뉴욕시장의 정책수립 집행권을 

규정한 시헌장 제8조는 시장의 자치행정권을 다음을 규정한다. “법률에 다르게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헌장에 근거하여 시집행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수행

하는(자치사무의 수행) 시장은 시집행부 활동의 효과성과 성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

며, 시장의 관할 하에 각 행정기관들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 책임완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그와 같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

고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시헌장 제8조 시장 정책수립집행권). 뉴욕시정부의 

의회는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시의회의 입법권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

다. 이는 시정부 차터는 ‘뉴욕시의회의 자치권 이행에 관한 권한 규정’에 근거한다

(제2장 제28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랑스, 미국 등 지방분권형 국가에서는 헌법과 개별법률

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명문화 되었거나 이를 지방정부의 자치권으로 규

정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실시가 유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자치조직･입

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이기에 제1단계 수준의 분권화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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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미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권의 법적 규정이나 지방자치권의 보장 규정

이 국회입법권(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정부 수준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

의 종류, 자치행정권은 헌법으로 명문화하한다.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으로 작용하여 

운영체계의 기본틀을 규정한다. 따라서 조문의 틀과 내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

륙법계 국가는 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영미법계 지방자치법 체계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

이 속한 대륙법계와 다른 것은 ‘홈룰제도(Home-rule)’이라 볼 수 있다. 홈룰은 각 지

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민주통치체’나 지방자치정부의 지위를 갖고 

있어 ‘지방정부헌법’을 제정한다. 현재의 대륙법계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수년 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지방자치법 은 서로 유사한 구성틀을 갖게 될 것이

라 짐작한다. 

대륙법계인 일본과 프랑스는 개별 정부마다 ‘지방정부헌법’은 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자치기본조례’를 둔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의 근

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분권개혁을 

통한 사무이양에 관한 일괄법 제정이 있다. 프랑스는 일본의 경우보다 더 크게 자치

권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프랑스는 법령제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또한 지방정부 개별법과 

홈룰에 의한 지방정부 헌장(Charter)을 인정한다. 법률적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강력

하게 보장한다. 뉴욕과 같은 시정부는 헌장이, 영국에서는 지방정부헌법이라는 명칭

이 사용된다. 영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사전에 정한 3가지~4가지의 기관

구성 형태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며, 주민이 선택한 형태를 지방정부헌법에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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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미국 주정부는 주 헌법을 통해 시정부를 창설하고 그 권한을 제정한다. 시정부는 

시헌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한 자치정부 인사와 행정조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홈룰’제도이다. 이러한 형태를 영

국은 지방정부헌법이라는 운영체제로 발전시킨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자치헌법 형태로 도입하여 운영한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개별 자치단체마다 ‘지방정부헌법’은 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치기본조례’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

전은 이러한 ‘자치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는 미약한 수준일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

정했다. 지방자치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권을 확대했다. 일본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지

방분권개혁을 통한 사무이양에 관한 일괄법 제정을 시행했다. 프랑스에서는 자치권

을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을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법령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

에 부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체제 개편이 절실하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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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자치권 확대･강화를 위해 영미법 체계, 대륙법계의 이탈리아･스페인의 유형

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헌법에서 지역정부에 광역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 지역정부의 지방정부자치법(local laws)을 통해 관할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공

통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규정했다. 관할 지역 기초정부는 세부사항에 대해 개별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한다. 

예로, 지방정부의 통치유형 다양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역정부 수준에서 선출직 

임기, 선출방식, 선거제도, 주민투표제를 규정한다.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조례로 결정하여 다양성을 보장한다. 그로 인해 지역적 정체성과 광역적 협력기제

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기초단위에서는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집행부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변형된 유연한 방식의 홈룰, 혹

은 지방정부헌법 방식은 광역과 기초 간 합리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준다. 

이로써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뜻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 검토에 따라서 그래도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앞에

서 프랑스와 미국의 헌법체계에서 도출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조직권, 자치사무권, 

정부간관계 등의 내용을 참고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제안한 다른 헌법개정안들을 

검토한 후에, 본 연구자도 유사성이 있지만 2가지 정도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특별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논의에서 해설하고 있다

(아래 <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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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France and  New York State 
Constitutional Found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Local Autonomy

This comparative study’s prime focus is to dig out the fundamentals and practical 

tangibilities from the French co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New York Stat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home rule Principles for furthering and strengthening the 

Decentralization in Korea local government system. 

Local government practices in Korea have been long time based on the Japan’s 

co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which had been derived, in some parts, from 

German-French legal systems. Within the constitutional cadre of those conventional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local government’s autonomy in terms of local laws 

making was narrowly constrained by the State’s legislative powers and functions. But, 

after the World War II and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German Basic 

Law (Federal Constitution) became guarantor always for the federated Governments 

Autonomous Sovereignty which, in turn, assure local government’s autonomy by their 

constitutions as federative components. In a similar way, Italy and Spain have been 

writ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decentralized powers on the Constitution.

However, though France newly started in 1982 the local government system by the 

then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did not guarantee local 

authorities legislative and financial independence enough to make their own local 

politics. That’s was the main causes that the French Senate and national representatives 

agreed in 2003 to largely ame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cerned to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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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and decentralized finance system. France since then introduced and put on 

the Constitution the new principles of subsidiarity, general competence of powers,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by equ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s experimentation 

rights.

Compared to the Continental country’s legal practices, the US’s New York State has 

been practiced the Home Rule based on the common law system. Especially, the New 

York State Constitution contain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bill of 

rights” which endorses legally the practices as follows: local government’s power to 

adopt local laws; the duty of the State Legislature to provide for the creation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duty of the New York State’s Legislature to 

enact a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restrictions upon the power of the Legislature to 

act by special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a local 

government; the power of the Legislature to confer additional powers upon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all the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French and 

New York State Constitutional Frameworks (legal process, governmental structuring, 

functional division,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is study 

proposed a new strategy of introducing ‘local law system’ in the Korean 

decentralization as is now the case of the United State and the UK, and drafted new 

amended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hoping the enlargement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legal and financial independence vis-a-vis central government powers.


